






본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과 언급된 논의들이 반드시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자료 및 지도는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 국경과 경계의 결정, 영토와 도시 그리고 지역의 명칭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이 그 책임하에 제공하였습니다. OECD가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한국어판 번역은 공식적인 OECD의 번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원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의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출판물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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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사회지표는 OECD 사회지표 개요의 10번째 버전입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웰빙과 그 추세에 대한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에디션은 25개의 사회지표를 제시하며, 38개 OECD 회원국과 가능한 경우 

가입국 및 주요 협력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즉, 불가리아, 브라질, 크로아티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기타 G20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출산율에 관한 특별 정책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관찰되는 합계출산율(TFR)의 장기적인 

감소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녀를 갖는 개인의 선택은 양육 비용, 자녀가 가져다주는 행복, 경제적 및 재정적 안정, 사회적 규범, 개인 및 

의료 상태,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 및 가족 정책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 결과, 주거 비용, 

가족 정책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측면(예: 육아휴직, 유아교육 및 보육(ECEC), 재정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OECD 

분석의 증거를 제시하고 논의합니다. 또한 출산율의 동인에 대한 국제 문헌의 증거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가 간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비교합니다. 2장에서는 독자들이 OECD 사회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3장은 사회적·경제적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2022 OECD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사회’는 이전 판과 마찬가지로 

4~8장에 각각 5개씩 총 25개의 사회지표를 일반, 자활(self-sufficiency), 형평성(equity), 보건,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영역에 

걸쳐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윌렘 아데마(프로젝트 리더 및 제1장)와 막심 라다이크가 작성했으며, OECD 사회정책국의 로렌츠 베르트쉬, 줄리아 

코츠-카펠, 요나스 플루흐트만, 파블로 미논도 칸토, 알리시아 타케우치가 기여했습니다. 초기 초안에 대한 OECD 고용노동사회국(ELS)과 

OECD WISE 센터의 동료들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4년 4월 초안에 대해 의견을 주신 고용노동사회위원회와 사회정책작업반 

대표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ELS 이사)와 마크 피어슨(ELS 부이사)의 지휘 아래 모니카 콰이서(ELS 수석 카운슬러 겸 

사회정책 부문 책임자)가 이 프로젝트를 감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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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는...
   인쇄된 페이지의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 책에 포함된 표나 그래프 하단에 있는 를 확인하세요. 
인터넷 브라우저에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링크를 입력하거나 전자책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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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및 관용기호

OECD 회원국 ISO 코드

호주 AUS 일본 JPN

오스트리아 AUT 한국 KOR

벨기에 BEL 라트비아 LVA

캐나다 CAN 리투아니아 LTU

칠레 CHL 룩셈부르크 LUX

콜롬비아 COL 멕시코 MEX

체코 CZE 네덜란드 NLD

코스타리카 CRI 뉴질랜드 NZL

덴마크 DNK 노르웨이 NOR

에스토니아 EST 폴란드 POL

핀란드 FIN 포르투갈 PRT

프랑스 FRA 슬로바키아 SVK

독일 DEU 슬로베니아 SVN

그리스 GRC 스페인 ESP

헝가리 HUN 스웨덴 SWE

아이슬란드 ISL 스위스 CHE

아일랜드 IRL 튀르키예 TUR

이스라엘 ISR 영국 GBR

이탈리아 ITA 미국 USA

기타 가입, 주요 경제국 및 G20 국가 ISO 코드

아르헨티나 ARG 인도 IND

브라질 BRA 인도네시아 IDN

불가리아 BGR 페루 PER

크로아티아 HRV 루마니아 ROU

중국 CHN 사우디아라비아 SAU

홍콩, 중국 HKG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마카오, 중국 MAC

관례적 표시

.. 자료 없음.

그림에서 OECD는 입수 가능한 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들의 비가중평균을 의미합니다.

범례의(↘) / (↗)는 국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소/증가하는 순서로 순위가 매겨지는 변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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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요약

OECD 회원국은 합계출산율(TFR)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감소세가 멈췄지만 2007~08년 금융

위기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5명으로 ‘대체 수준’인 여성 1인당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OECD 회원국 중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이스라엘이 2.9명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와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 1인당 1.8명.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여성 1인당 1.2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한국은 2023년 여성 1인당 0.7명으로 추정

됩니다. TFR의 감소는 산모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OECD 평균 2000년 26.5세에서 2022년 29.5세로 높아졌다.

OECD 전체에서 자녀를 갖지 않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다양합니다. 1935년과 1975년 출생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OECD 회원국 7개국에서 영구 무자녀 발생률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975년 

코호트 여성의 23%와 24%가, 일본에서는 1975년 코호트 여성의 28%가 각각 영구 무자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고려사항은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소득, 부모가 소득을 나누는 방식, 보육 및 주거 비용과 같은 주요 경제 변수는 

모두 자녀를 가질지 여부, 자녀를 가질 시기, 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직간접적인 

비용의 증가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젊은 층의 자녀 출산에 대한 선호도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 참여가 강화되면서 자녀를 더 많이 낳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여성이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부는(더 많은) 자녀를 선택해 노동력 참여를 제한하고, 일부는 유급 노동을 선택하고 

자녀 수를 줄이거나 아예 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면 이는 더 나은 경제적 성과와 더 높은 

출산율로 이어집니다. 이는 과거에는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여성 고용률이 이제는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은 부모의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헝가리, 스웨덴과 같은 국가

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규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ECE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GDP의 약 3% 이상을 가족 

혜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상당수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과 가족 정책만으로는 

이들 국가의 출산율 감소와 국가 간 편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자녀를(더 많이) 낳는 데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주거 비용의 증가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교육비 역시 한국처럼 자녀를(더 많이) 낳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OECD 전체 회귀 분석 결과, TFR, 남녀 고용, 육아휴직 및 ECEC에 대한 공공 지출, 그리고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 사이에는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귀 분석에서는 TFR과 주거비,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업률 사이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추세 변화의 대부분은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는 불안감, 사회적 태도 및 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기후 문제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글로벌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확산되고 

노동시장과 주거 불안이 증가하여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가 아닌 삶에서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증가했으며, 자녀를 낳는 데 드는 비용과 혜택(재정적, 비재정적)의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보다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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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걱정하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일과 육아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 가족 정책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녀 양육비, 특히 주거비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으로 국가가 다시 대체 출산율에 근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정책이 “저출산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출산율 증가는 20년 후 

노동 연령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뿐입니다. 가족 정책과 이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정책에는 이민, 더 많은 소외 계층의 노동력 유입, 

잠재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노동력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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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별 출산율 추이: 

 근본적인 동인과 정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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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및 주요 결과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지난 수년간 출산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1960년 여성 1인당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이하 TFR)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사회, 지역사회, 가족의 모습을 바꾸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왜 성인이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지, 그리고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경제적 및 재정적 안정, 자녀 양육 비용, 사회적 규범, 개인 및 건강 상태,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과 가족 정책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요인 중 많은 부분이 변화하여 자녀 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변화로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효과적인 피임 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맞벌이 가구의 증가, 부모가 일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돕는 공공 정책(유급 휴가 및 공적 유아 교육 및 보육

(ECEC) 서비스 등)의 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이은 글로벌 위기로 인해 특히 젊은 층의 경제, 노동시장 및 주거 불안이 증가하여 

부모가 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출산율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양성평등과 함께 부모가 

개별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집중적인 양육 규범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아버지가 부모의 역할에 따른(기회) 비용에 

노출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 역할 이외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력 제고와 자아실현(즉, 개인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심리적 발달(Maslow, 1943[1]))을 포함한 다른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녀를 갖는 것을 더 자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출산율의 근본적인 동인에 대한 국제 문헌의 증거를 종합하고, 노동시장 결과, 가계 예산의 변화, 가족 정책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측면들이 출산율과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평균 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OECD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Fluchtmann, 

van Veen and Adema, 2023[2]). 이 장은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

주요 조사 결과

OECD 회원국은 196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TFR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일시적으로 감소세가 멈췄지만 2007~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22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불과해 ‘대체 수준’인 여성 1인당 2.1명

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2022년 OECD 회원국 중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이스라엘이 2.9명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와 프랑스가 1.8명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여성 1인당 1.2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한국은 2023년 여성 1인당 0.7명으로 추정됩니다. 

출산 연령은 점점 늦어져 2021년 평균 출산 연령은 30.9세로 2000년 28.5세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가족 계획의 자율성과 주체성의 

증가는 196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와 출산 시 산모의 연령 증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가족 형성과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변화시킨 주요 사회 및 경제적 발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OECD 전역에서 무자녀가 증가하는 추세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강도는 다양합니다. 1935년과 1975년에 태어난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을 비교하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영구 무자녀 발생률이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975년 코호트 여성 4명 중 1명이 거의 무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28%입니다. 

∙ OECD 평균적으로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순위에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안정성은 중요한 국가별 차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에서는 3순위 이상의 출생 비율이 5% 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20%를 넘었습니다. 

반면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25%와 14%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대부분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자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고려사항이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베커(Becker)의 획기적인 연구(seminal work)(1960[3]) 이후 많은 연구에서 가구소득, 

부모에게 분배되는 방식, 보육 및 주거 비용과 같은 주요 경제적 변수가 사람들이 자녀를 가질지, 언제,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질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출산율에 대한 베커의 경제적 접근법도 “...소득의 증가 또는 자녀 비용의 

감소는 자녀의 양과 질(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둘 다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결국 자녀 비용의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며 광범위한 근본적인 “비용 요인”은 무엇입니까? 

∙ 그 해답의 일부는 사회의 성 역할 변화에 있습니다. 1960년만 해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3.3명이었고,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더 많이 낳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높아졌습니다(OECD, 2023[4]). 여성이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부는(더 많은) 자녀를 선택하고 노동력 참여를 제한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유급 육아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 그러나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고 동등하게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는 더 나은 경제적 성과와 더 높은 출산율로 이어집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강조는 가족 내 성 역할 변화에 기여했으며, 평균적으로 이전보다 

맞벌이 가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여성 고용률이 현재 OECD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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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가족 소득을 유지하여 출산율을 지지한다는 이론에 따라 정책은 부모의 일과 가족에 

대한 헌신 간의 조정을 지원하는 데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Becker, 1960[3]). 예를 들어, OECD 회원국 중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출산/육아휴직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다양한 수준으로 유아 및 보육(ECEC)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헝가리, 북유럽 국가와 같이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GDP의 약 3% 이상을 가족 복지에 

지출합니다. 가장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조항과 ECEC 시스템이 잘 연계되어 있어 취학 전 시기에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2022/23년에는 이러한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 또한 TFR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헝가리에서는 지난 10년 간 가족 혜택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TFR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과 

가족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의 국가 간 편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자녀에 대한 다른 직접적인 비용도 중요합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거비 증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우려가 자녀를(더 많이) 낳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OECD, 2023[5]). 사교육비 역시 한국처럼 

자녀를(더 많이) 낳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OECD 전체 회귀 분석 결과, TFR, 남녀 고용, 육아휴직 및 ECEC에 대한 공공 지출,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 사이에는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반면,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귀 분석에서는 TFR과 주거비,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업률 사이에는 분명한 음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추세 변화의 대부분은 이러한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인지된 불안감과 사회적 태도 및 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기후 문제 심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등 글로벌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확산되어 일부 잠재적 부모는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출산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근 몇 년 동안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가 아닌 삶에서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찾고 있으며,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자녀를 낳는 데 드는 비용과 혜택(재정적, 비재정적)의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보다 자녀를 적게, 혹은 아예 낳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가족 정책에 대한 친출산주의(pro-natalist)적 입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에 대한 우려는 일본, 헝가리, 한국에서 가족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인구 

추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책 개발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일과 육아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 가족 정책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녀 양육비, 특히 주택 비용에 더 중점을 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으로 국가가 대체 출산율에 다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출산율 증가는 20년 후 노동 연령 인구 증가로 이어질 뿐이므로 ‘저출산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가족 정책과 이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정책에는 이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더 많은 소외 계층의 노동력 유입, 

잠재적 노동력 감소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더 적은 수의 출생과 늦은 출생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여전히 높고 대체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예상되는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2023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부상한 인도(UN DESA, 2023[6]),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등 단 8개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2100년까지 

계속 성장하여 2050년까지 예상되는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

들조차도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21세기에는 대체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UN DESA Population 

Division, 2022[7]). 가장 최근의 세계 출산율 전망에 따르면 세계 합계출산율은 2022년 2.21명에서 2050년 1.83명, 2100년 1.59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hattacharjee et al., 2024[8]). 자녀를 적게 낳는 장기적인 추세는 경제 발전, 생식 보건의 눈에 띄는 개선, 

여성의 경제 및 사회적 권한 부여를 반영합니다(Skirbekk, 2022[9]).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TFR - 정의는 그림 1.1의 주석 참조)은 이미 오랫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1990년에는 여성 1인

당 2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이주가 없을 경우 인구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체 수준인 2.1명에 비교적 근접해 있었습니다(그림 

1.1).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여성 1명당 1.6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첫 출산 연기로 인해 발생했으며, 2000년대에는 출산율이 반등하여 2008년에 1.76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Burkimsher, 2015[10]; Beaujouan and Berghammer, 2019[11]). 그 후 몇 년 동안 TFR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5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산모가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은 2000년 28.5세에서 2022년 OECD 평균 31세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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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출생아 수 감소와 늦은 출생의 동시 추세

합계출산율(왼쪽 세로축)과 (첫)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오른쪽 세로축), 1990년 또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평균

주: 특정 연도의 합계 출산율은 각 여성이 가임기까지 생존하여 일반적인 연령별 출산율에 따라 자녀를 출산할 경우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자녀 수로 
정의됩니다. 합계출산율은 5년 간격으로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OECD 평균은 가중치가 없는 평균입니다. 합계출산율 
자료의 OECD 평균은 OECD 회원국 38개국을 모두 포함합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에 대한 OECD 평균은 프랑스, 독일, 한국, 라트비아, 
터키를 제외합니다. 첫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에 대한 OECD 평균에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OECD (2024[12]), Indicators SF2.1 and SF2.3,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vxdlnc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별로 출생률과 출산율(births and fertility rates)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그 영향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2019년과 2020년(팬데믹이 시작된 해)에는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했고, 2021년에는 2020년 비교 기준이 

다소 낮긴 하지만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OECD (2024[12]), 지표 SF2.1).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의 봉쇄 

조치로 2021년 초 많은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2021년 1분기 말에는 출산율이 빠르게 반등했습니다(Pomar et al., 

2022[13]).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미국은 2021년에 합계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Bailey, Currie and Schwandt, 2022[14]; Lappegård et 

al., 2022[15]). 대부분 OECD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보트카 등(2023[16])은 이러한 패턴을 확인했지만, 팬데믹 조치가 

대부분 완화되고 백신접종이 추진력을 얻고 있던 2021년 봄에 예기치 않게 2022년 1월에 출생이 다시 감소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이는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이 연기되고, 일반적인 직장 복귀와 팬데믹 이전의 출산율 행동(Sobotka et al., 2023[16]) 

때문일 수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TFR 추세의 구체적인 궤적은 국가마다 현저하게 다르며,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먼저 대부분이 감소를 경험했습니다(그림 

1.2). 1980~2000년 기간 동안 6개 OECD 회원국에서, 2000~22년 기간 동안 5개 국가에서 TFR이 증가했지만, 1980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는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TFR이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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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80년 이후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1980년, 2000년, 2022년(또는 최근 연도)의 합계출산율

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영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대신 2021년으로 그림 1.1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세요.

출처: OECD(2024[12]), Indicator SF2.1,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ofa9z6

1980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등 5개국은 여성 1인당 3명을 

훨씬 상회하던 수준에서 1.5명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레디(초정통파) 인구 집단 중 여성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추세를 깨고 있습니다(OECD, 2010[17]; Weinreb, 2023[18]).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초기에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가 완만하게 회복되어 2022년에는 2000년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자녀와 자녀의 출생 순서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이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OECD 전역에서 무자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그림 1.3).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1935년에서 1955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 코호트에서 

영구적 무자녀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1955년과 1975년(2024년 49세 여성) 코호트 

사이에 변화가 더 최근에 발생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에서는 1975년 출생 여성의 28%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이 두 배 이상 증가했

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1975년에 태어난 여성 중 20~24%가 무자녀인 반면, 다른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10~20%에 불과합니다(그림 1.3). 코호트 출산율 자료를 통해서는 확실한 무자녀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녀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특히 유럽과 미국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 실제와 의도된 자녀 없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Beaujouan and Berghammer, 2019[11]; Tanturri 

et al.,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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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많은 국가에서 젊은 여성 집단에서 무자녀 출산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1935년, 1955년, 1975년에 태어난 여성 중 영구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

1. 중국의 경우 코호트 1935는 1931~35년 출생 여성을, 코호트 1955는 1951~55년 출생 여성을 의미하며, 이 자료는 1995년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코호트 1970은 2015년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중국은 0으로 끝나는 해에는 10년 주기의 인구 총 
조사를, 5로 끝나는 해에는 1년 주기의 인구 표본 조사(“마이크로 센서스”라고도 함)를 실시합니다.

2. 1975년 코호트 자료의 경우, 한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1970년 코호트, 독일(동독과 서독 모두)은 1975~77년 출생 여성, 이탈리아는 
1978년 코호트 자료를 사용합니다. 프랑스의 1975년 코호트 자료는 쾨펜, 마주이, 툴레몬(2017[20])을 참조하세요.

3. 1955년 코호트 자료: 이탈리아의 경우 1950년 코호트, 프랑스의 경우 1951-55년 출생 여성, 독일의 경우 1954~56년 출생 여성(동독과 서독 
모두), 폴란드의 경우 1956년 코호트, 스페인의 경우 1960년, 핀란드의 경우 1967년, 슬로베니아의 경우 1968년, 오스트리아의 경우 1969년
자료에 관한 자료입니다.

4. 1935년 코호트 자료: 프랑스의 경우 1931~35년, 헝가리는 1937년, 에스토니아는 1944년, 노르웨이는 1952년, 덴마크는 1953년, 일본은 
1953년에 태어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5.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기혼 여성에게만 자녀 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외 출산이 흔하지 않습니다.

출처: Human Fertility Databa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Destatis (Germany), Statistics Korea, the “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and Köppen, Mazuy and Toulemon (2017[20]), 
“Demographic Research Monographs,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www.doi.org/10.1007/978-3-319-44667-7_4.

StatLinks  https://stat.link/mvkw3b

OECD 평균적으로 출생 순서에 따른 자녀 수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그림 1.4). 특정 연도에 태어난 자녀 중 첫째 자녀의 비중은 

약 45%, 둘째 자녀의 비중은 약 35%,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은 약 20%입니다. 출생아 중 첫째 아이 비중은 1980년과 2022년 

OECD 평균이 동일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둘째 자녀의 평균 비중은 상승한 반면,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안정성은 ‘출산율 역학(fertility dynamics)’에서 중요한 국가별 차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에서는 셋째 이상 출생 비율이 20% 이상으로 5% 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25%와 

14%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이 15% 미만인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OECD 평균 출생아 수 추이는 ‘출산율 역학’에서 중요한 국가별 차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1.3은 1975년에 

태어난 여성 중 무자녀 비율이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일본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림 1.4는 한국의 

셋째 이상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첫째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 여성이 출산을 결심하면 한국 

여성보다 2~3명(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일본의 합계출산율(2021년 여성 1인당 1.3명)이 

한국(2021년 0.8명)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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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한국은 첫째 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둘째 자녀의 비중은 가장 낮습니다.

선택한 연도, 1980년, 2000년, 2022년의 출생 순서

1. 2022년 자료는 영국의 경우 2018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한국의 경우 2020년, 독일, 일본, 리투아니아, 터키, 미국의 경우 2021년에 
해당합니다.

2. 2000년 자료는 프랑스의 경우 1999년, 이탈리아의 경우 1997년, 몰타의 경우 2005년, 스위스의 경우 2006년에 해당합니다.

3. 1980년 자료는 크로아티아의 경우 1992년,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의 경우 1990년에 해당합니다.

4. OECD-25는 3년 동안의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OECD 회원국의 평균입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미국입니다.

출처: Eurostat and the Human Fertility Database.

StatLinks  https://stat.link/kf8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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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출산하는 평균 연령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감소한 반면, 여성이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증가했으며 30세 이상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증가했습니다

(이 책의 일반적 맥락 섹션(General context section)에서 출산율 지표 참조). OECD 전체에서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80년 27세에서 

2000년 28.6세, 2022년 30.9세로 증가했습니다(그림 1.5).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높은 10대 출산율로 인해 이러한 상승 추세

에서 유일한 예외였으며(OECD(2024[12]), SF2.3 출산 시 산모 연령 및 연령별 출산율 참조), 이 두 국가에서는 20~24세 산모에게서 

가장 많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DANE, 2023[21]; INEGI, 2023[22]).

지난 20년간 OECD 평균적으로 여성이 첫 출산을 하는 연령은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28.5세에서 30.8세로,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7.4세에서 31.5세로 증가했습니다(이 책의 4장 출산율 지표 참조). 첫 결혼 평균 연령이 첫 출산 평균 연령보다 높아

졌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2020년 출생아 중 

40% 이상이 혼외 출생아이며,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4개국에서는 그해 출생아 중 혼외 출생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OECD(2024[12]), SF2.4 혼외 출생 비중 참조). 2020년 혼외 출생 비중이 3% 미만인 한국, 일본, 터키의 출산율은 여전히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90년 인구 1,000명당 9.3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한국의 혼인율(이 책의 4장 참조)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그림 1.5. 지난 40년 동안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4세 증가했습니다.

여성이 출산하는 평균 연령, 1980, 2000 및 2022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1. 영국에 대한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만 참조합니다.

2. OECD-33 평균은 1980년, 2000년, 2022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3. 대체 연도: 영국은 2022년 대신 2021년, 브라질과 인도는 2022년 대신 2017년, 중국은 2021년 대신 2016년, 인도네시아는 2022년 대신 
2014년, 남아공은 2011년, 크로아티아는 2000년 대신 2001년, 남아공은 2002년, 폴란드 1990년, 슬로베니아 1982년, 남아공은 1980년 
대신 1981년으로 변경됩니다.

출처: OECD (2024[12]),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Indicators SF2.1 and SF2.3,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based on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
databrowser/product/view/DEMO_FIND,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tatLinks  https://stat.link/163n2d

이 기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그리스에서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이 5세 이상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OECD 전체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33세 이상인 한국입니다. 최근 OECD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는 머지않은 미래에 

2000년대와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OECD 전반의 출산 연기 추세는 잠재적으로 전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녀를 갖기를 더 오래 기다림에 따라 가족 형태가 생식력 문제, 즉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원하는 출산율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생식 의학의 발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여성들이 고령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박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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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1. 생식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적으로 더 많은 출산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 연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남성과 여성은 의도한 자녀 수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첫 번째 출산보다 

두 번째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늦게 가족을 이루면 나이가 들면서 임신 관련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Bhasin et al., 2019[23]). 불임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여성이 주로 불임의 낙인을 찍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의 불임에 동등하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Turner et al., 2020[24]). 정자 수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감소하고 고환암과 사춘기 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Skakkebaek et al., 2019[25]), 남성 생식 건강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악화되어 

왔습니다(Huang et al., 2023[26]). 그러나 보루만드니아 등(2022[27])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원발성 남성 불임(primary male infertility)이 

감소하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문헌에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불임을 가리는 고소득 

국가의 TFR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불임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식이 부족과 

환경 및 작업 관련 독성 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임법, 출산율 치료, 보조 생식 기술(ART)을 포함한 의학의 발전은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과거에 비해 출산 선택에 대한 통제권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의 증가는 특히 계획되지 않은 출산이 감소하고 청소년 임신이 

감소하는 등 출산율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Tridenti and Vezzani, 2022[28]; Lindberg, Santelli, Desai, 2018[29]).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출산율 감소의 3분의 1 이상이 특히 젊은 여성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감소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Buckles, Guldi and Schmidt, 2019[30]). 동시에, 출산율 치료와 ART의 존재는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갖는 

선택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ART가 젊은 여성의 결혼을 늦추고 여성의 출산 연령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Gershoni and Low, 2021[31]).

반면에 불임 치료와 ART는 불임 문제에 노출된 부부에게(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ART가 포함된 출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Doepke et al., 2022[32]), 2019년에는 ART 선도 국가인 덴마크에서 전체 출생

의 9.2%를 차지했습니다(Sundhedsdatastyrelsen, 2021[33]).

인구 역학

지난 몇 년 동안 출산율 감소로 인해 OECD 전체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그림 1.6). 동시에 연간 사망자 수는 증가했지만, 

기대여명 증가로 인해 그 증가세는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2021년에는 OECD 전체 사망자 수(2021년 

1,350만 명)가 출생자 수(1,44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유엔 인구 전망(중간 변형)에 따르면 2035년경에는 

OECD 전체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UN DESA Population Division, 2022[7]).

코로나19로 인해 순 이민은 감소했지만, 2021년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외하더라도 OECD에서 이민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

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민의 전체 출산율에 대한 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많은 이주민이 가임기에 OECD 회원국에 도착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출신 국가에서 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주민과 원주민의 

출산율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걸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자세한 논의는 OECD (2023[34]) 참조).

최근 세계 출산율 전망에 따르면 세계 합계출산율은 2022년 2.21명에서 2050년 1.83명, 2100년 1.59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hattacharjee et al., 2024[8]). OECD 전체의 인구 증가는 향후에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상

당히 광범위한 정책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박스 1.2).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심각한 인구 감소를 기록한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이 있습니다(OECD 인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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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21년 OECD 전체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에 근접했습니다.

출생, 사망, 순 이민 및 인구, 1960~2021년, OECD 합계, 백만 명 단위

주: 순 이민은 이민을 온 사람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수치입니다. 여기서 이민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일반적인 거주지 변경으로 정의됩니다.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22 Revisions.

 StatLinks  https://stat.link/t3jsrz

박스 1.2.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광범위한 정책적 영향

출산율과 출생아의 감소 추세는 기대여명 증가와 일치합니다(OECD, 2023[35]).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 개인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저출산율과 맞물려 향후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OECD(2023[36]) 및 UN 

DESA 인구 부문(2022[7]) 및 이 책의 일반적 맥락 섹션(General context section) 참조).

인구 고령화는 연금, 보건 서비스, 노인 서비스 등 정부 지출 증가와 함께 노동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공공 수입 감소로 재정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Guillemette and Turner, 2021[37]; OECD, 2023[36]; Rouzet et al., 2019[38]).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

(예: 근로자 고용률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에서 노동연령 인구의 감소는 향후 30년간 OECD 지역의 1인당 소득에서 약 8%, 즉 연간 

1인당 성장률에서 1/4%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André, Gal and Schieff, forthcoming[39]).

노동 연령 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민의 여지가 더 많아지고(OECD, 2023[34]) 여성의 노동력 통합이 더 잘 이루어질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Fluchtmann, Keese and Adema, 2024[40]). 젊은 남녀의 학력 향상은 경제 생산성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여성 고용률 증가, 생산성 향상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 생산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OECD, 2017[41]). 또한, 근로 수명이 연장되면(예: 향후 기대여명 증가와 함께 유효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 

연금 시스템이 처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형성과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 게리 베커는 경제학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Doepke et 

al., 2022[32]). 이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부모에게 자녀는 정신적 소득 또는 만족의 원천이다”(Becker, 1960[3]). 

베커의 출산율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또한 “... 자녀는 소비재로 간주될 것이며... 소득의 증가 또는 자녀 비용의 감소는 자녀의 양과 

질(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둘 다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피임 지식의 증가도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은 감소하는 반면 질은 증가합니다...”(Becker, 1960[3]).

수년에 걸쳐 피임 사용의 증가는 계획되지 않은 출산 감소와 출산율 감소에 기여했지만(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0[42]), OECD 평균적으로 교육 성취도, 소득 및 소득은 증가했지만 총 출산율은 감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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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커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이는 자녀의 직간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교육비나 주거비와 

같은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 시간을 보내는 기회비용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회비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Fluchtmann, van Veen, Adema (2023[2])는 출산율 추세가 남성과 여성의 고용, 공공 출산 정책, 주택 비용, (재정적) 불안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추세의 변화의 대부분은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는 불안감에 대한 인지 정도와 사회적 태도 및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 사이의 연관성이 변화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평균 학교 교육 기간과 학력은 크게 증가했습니다(Barro and Lee, 2013[43]; OECD, 2023[44]).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시기는 국가마다 다름)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출산이 감소하고 공공 및 민간의 일과 삶의 균형 지원이 늘어나면서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효과는 약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OECD 회원국(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Jalovaara et al., 2019[45]; Ciganda, Lorenti, Dommermuth, 2021[46]). 또한 고학력 여성일수록 둘째 출산

으로의 전환이 더 빠른 경우가 많으며, 부부 모두가 고학력인 많은 유럽 국가에서 둘째 및 셋째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Nitsche et 

al., 2018[47]). 미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과 거의 비슷하며 자녀를 갖지 않을 가능성도 거의 비슷합니다

(Bar et al., 2018[48]; Hazan, Weiss and Zoabi, 2021[49]).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에 따라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효과는 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이 ‘결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보다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합니다(Trimarchi and 

van Bavel, 2017[50]).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 또는 자녀가 없는 상태 사이의 동반자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띄게 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Jalovaara et al., 2019[45]; Chudnovskaya, 2019[51]).

남성과 여성의 고용 모두 TFR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산율 선택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예비)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의 노동시장 

상황은 출산율 행동에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이는 성인이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직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부모가 되면 경력 단절과 노동 시간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기회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Adema, Fluchtmann and Patrini, 2023[52]). 국가 간 회귀 분석은 개인(또는 부부)의 노동시장 상황이 

출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노동시장 여건이 출산율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노동시장 변수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공공 정책 요인보다 출산율 결과의 변화를 더 많이 설명합니다(Fluchtmann, van Veen and Adema, 

2023[2]).

그림 1.7은 남성과 여성의 총고용이 TFR과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는 결과입니다

(Adema, Ali and Thévenon, 2014[53]; Comolli et al., 2021[54]; Doepke et al., 2022[32]; Luci-Greulich and Thévenon, 

2013[55]; Oshio, 2019[56]). 또한 여성 고용률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남성 고용률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 고용이 

출산율 결과에 특히 중요한 동인임을 시사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Fluchtmann, van Veen and Adema (2023[2])는 1970년대에는 

분명 음의 관계가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여성 고용은 TFR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1.7은 또한 열악한 노동

시장 여건이 출산율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업률 증가는 TFR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귀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시간 또는 풀타임 근무시간 및 출산율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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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노동시장 성과와 출산율 간의 연관성

클러스터 표준 오차를 사용한 OECD 전체 이원 고정 효과 회귀 분석의 요약 결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참고: 통계적 한계와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 규모를 염두에 두고, 결과 추정치는 특정 국가의 결과/정책과 각 출산율 사이의 단순한 연관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출산율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석은 선형 국가 시간 추세와 평균 교육 연도 및 로그
GDP를 통제한 이원 고정 효과 모형입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국가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되었습니다. 
표준 오차는 이분산성 및 패널 보정(고정 효과 모델의 경우)입니다. ***, ** 및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냅니다. 
“...”는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10% 수준 미만)를 나타냅니다. “+”는 유의미한 점의 추정치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 – ”는 음의 부호를 
나타냅니다.

출처: See Tables 4 and 5 for the main baseline regressions and Annex Tables 5.B.9 and 5.B.10 for the supplementary 
regression results, in Fluchtmann, J., V. van Veen and W. Adema (2023[2]), “Fertili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y: A 
cross-country panel analysis”, www.doi.org/10.1787/326844f0-en.

StatLinks  https://stat.link/8zu7m3

여성 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더 높은 임금과 소득은 더 많은 가계 자원과 “자녀에 대한 더 많은 소비”, 즉 더 많은 자녀 또는 자녀당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합니다(Becker, 1960[3]). 그러나 임금이 높아지면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도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이 출산 후 초기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육아를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소득 여성의 소득 상실 비용이 크다 보니 소득 분포의 상층부에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기회비용이 특히 높습니다(Kleven et al., 2019[57]; OECD, 2022[58]). 이러한 출산 기회비용은 1990년 이후 

여성들이 고임금 일자리에서 더 자주 일하고 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적게 일함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OECD, 2023[59]).

여성의 경우, 국제 문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오랫동안 일반적이었던 덴마크(Berninger, 2013[60])와 노르웨이(Hart, 2015[61]) 에서 여성의 

소득과 출산율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림 1.8).2 그러나 이탈리아,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이 여전히 강하고 여성 소득자는 부모 역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패턴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Alderotti, 2022[62]). 미국은 1980년대에는 소득-출산율 그래프가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육 및 가사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소득 분포 상단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이 패턴이 평평해졌습니다(Bar et al., 2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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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14세 자녀가 1명 이상인 부부 중 맞벌이(전일제 및 풀타임/파트타임)의 비율

주: 2005년 자료는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의 경우 2006년, 미국의 경우 2007년, 핀란드의 경우 2008년, 호주와 스웨덴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자료는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 2020년, 호주와 영국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OECD (2024[12]), Indicator LMF2.2,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tpdb82

직업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직업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고용은 출산율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와 관련된 1차, 즉 정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집단의 열악한 노동시장 

조건은(더 많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Ayllón, 2019[63]; Seltzer, 2019[64]; Vignoli, Tocchioni and Mattei, 2020[65]; 

Yoo., 2022[66]). 예를 들어, 알데로티 등(2021[67])은 임시 고용이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남성의 경우 특히 실업이 

출산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했으며, 특히 젊은 근로자에게 

실업 위험 증가와 임시직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Chung, Bekker and Houwing, 2012[68]; 

Causa, Luu and Abendschein, 2021[69]).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교육을 떠난 젊은이들을 추적한 네덜란드 등록 자료를 사용한 

van Wijk, de Valk, Liefbroer(2022[70])는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정성이 축적되고 여러 차원(고용, 소득)에서 젊은 남녀의 첫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용 불안의 감소는 출산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스페인의 여러 지방 정부가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을 때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1.43% 증가했으며, 이는 출생아 당 약 19,000유로의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로의 전환에 대한 효과는 남성 직원에게 집중된 반면,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에게 증가했습니다(Nieto, 

2022[71]). 성별 차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정규직 고용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력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나은 경력관리를 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소득 효과와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비용

(또는 대체 효과)을 수반합니다. 대체 효과는 특히 여성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출산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노동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및 인식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산을 연기하는 가족들

출산율은 어느 정도 경기 사이클의 기복을 따라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경기 침체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에 대한 증거는 Comolli(2017[72]), 2011년 국가 부채 위기로 인해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1.5~5% 하락한 결과에 대한 Comolli와 Vignoli(2021[73])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다른 많은 OECD 회원국의 

최근 출산율 감소 시기는 2008-09년에 확산된 금융 위기와의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저출산 현상은 국가별로 경제적 

영향보다 더 지속적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폭이 상대적으로 얕고 회복이 빨랐던 북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2010년대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경제는 2008~09년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2010년대 내내 OECD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유지한 반면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OECD, 2023[74]).

사실, 실제 경제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산율 선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지된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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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집니다(Buckles, Hungerman and Lugauer, 2020[75]; Comolli and Vignoli, 2021[73]; Gatta et al., 2021[76]). 2022년,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전망이 불확실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가계 재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실업률은 2022년에 5.3%로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OECD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에 참여한 

25~54세 응답자의 48%는 여전히 실직 또는 소득 상실 위험이 그해 3대 걱정거리라고 답했습니다(그림 1.9).

출산 시 예상되는 소득 손실과 관련된 공적 지원의 실질적 또는 이해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칩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정부가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했지만(OECD(2024[12]), 지표 PF2.5 “출산 관련 휴가 자격 동향”),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림 1.10은 OECD 사회적･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25~54세의 평균 44%가 정부가 자녀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거나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1.9. 2022년, 많은 근로자가 실직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25~54세, 향후 1~2년 동안 본인 또는 직계 가족에게 가장 큰 3대 위험 중 하나로 ‘실직 또는 자영업 소득 
상실’을 꼽은 응답자 비율(%)

주: 응답자들에게 향후 1~2년 내로 가까운 미래에 자신과 직계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응답자에게는 (a)질병 또는 장애 발생, (b)실직 또는 자기 고용 소득 상실, (c)저렴한 주택 마련/유지 불가, (d)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 (e)자녀(또는 가족의 젊은 구성원)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 10가지 
사회/경제적 위험이 제시되었습니다, (f)고령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g)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장기
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h)범죄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 (i)자녀, 노인 친척,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친척을 돌보기 위해 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j)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응답 옵션은 ‘전혀 걱정되지 않음’, ‘별로 걱정되지 않음’, ‘어느 정도 걱정됨’, 
‘매우 걱정됨’, ‘선택할 수 없음/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출처: Estimates based on the OECD (2023[77]),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doi.org/10.1787/70aea928-en.

StatLinks  https://stat.link/wedt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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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아동 소득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부모가 되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나와 내 가족에게 적절한 소득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 25~54세, 2022년

주: 응답자들에게 소득 상실의 다양한 이유에 대해 “어떤 이유들로 인해... 소득 상실의 경우 정부가 나와 내 가구에 적절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응답 내용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강하게 동의함”, “선택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출처: Estimates based on the OECD (2023[77]),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doi.org/10.1787/70aea928-en.

StatLinks   https://stat.link/egoux8

알고 있는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중요합니다.

출산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예상은 미디어의 어조, 친구들 간의 경험, 가족 간의 저녁 식사 대화 등 사회의 

지배적인 내러티브(narrative)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뉴스 보도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정보를 필터링하고 단순화하며, 이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는 세상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강점 또는 약점에 대한 인식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의 내러티브에 

강하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Vignoli et al., 2020[78]; 2021[79]). 실제로 스웨덴의 증거에 따르면 다양한 차원의 인지된 글로벌 불확실성

이 출산 의도에 실제 경제적 불확실성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Guetto, Bazzani, Vignoli, 2020[80]).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에너지, 식량 및/또는 주택 비용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있으며(OECD, 2023[77]),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적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10년 동안의 전망은 현저히 더 부정적입니다(WEF, 2024[81]). 또한 오늘날의 자녀가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50% 이상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강화되었습니다(그림 1.11). 체코와 폴란드에서만 응답자의 30% 미만이 자녀가 부모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세계가 나쁜 상태라는 인식이 출산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직면할 미래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로 

출산율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Ivanova와 Balbo(2024[82])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글로벌 내러티브의 확산이 증가하면 

자녀를 낳으려는 의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28∣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그림 1.11. 대다수의 많은 국가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발전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참고: 체코, 멕시코, 폴란드, 터키의 경우 2022년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문조사 질문: “(조사 대상 국가의) 오늘날 어린이들이 
자랐을 때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s Survey, www.pewresearch.org/global/question-search/.

StatLinks   https://stat.link/5vng9t

미래에 대한 우려는 2008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넘어 2015년 난민 위기에 대한 외국인 혐오적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유로 

회의주의, 포퓰리즘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모두 예비 부모들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Comolli et al., 2021[54]; Joris, Puustinen and d’Haenens, 2018[83]; Vignoli et al., 

2020[78]).

또한 딜라스톤 등(2023[84])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일반적으로 생식에 대한 덜 긍정적인 태도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거나 

전혀 원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들의 체계적인 검토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국가,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인구 증가는 소비 증가와 함께 자원에 부담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기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Guzmán, 2009[85]). 전 세계 출산율은 2022년 2.21명에서 

2050년 1.83명, 2010년 1.59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hattacharjee et al., 2024[8]). 이는 인구 증가 둔화에 기여할 것이지

만, CO2 배출량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유럽의 50세 이상 인구의 경우 노년기에만 1인당 배출량이 감소하

기 때문입니다(Natale, Ueffing and Deuster, 2023[86]).

가족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

가족 정책은 자녀의 초기 생애 과정에서 가족에게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가족을 꾸려 나갈지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조치에는 출산 전후 가족 휴가, ECEC 서비스, 아동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구소득의 

감소, 경력 개발의 포기, 높은 보육 비용 등 출산으로 인한(기회) 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정책은(예비) 부모에게 부모가 되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같은 개별적인 지원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애 초기 과정에 걸쳐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대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자격이 소진되면 ECEC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외 시간(OSH) 서비스, 아동 혜택 및 유연한 직장 지원이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Adema, 2006[87]). 이러한 

의미에서 양육 비용 감소는 가족 규모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충분히 포괄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Thévenon and Gauthier, 2011[88]). 부모를 돕기 위해 전체적으로 일관된 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은 아동기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시작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아동기 내내 지속해야 한다는 아동기에 대한 생산적 투자 

개념과 일치됩니다(Heckman and Masterov, 20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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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는 생애 초기의 가족 혜택에 대한 지출을 보여줍니다. OECD 평균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출은 출산 후 감소하다가 많은 

국가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ECEC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3세 무렵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아동기 초기에 아동에 대한 지출 수준이 보다 평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OECD(2024[12]), 지표 

PF1.6, ‘아동 연령별 공공지출’).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서비스 부족 및/또는 유급 육아휴직이 소진되는 시점과 공적 지원 ECEC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 사이의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초기에 ‘지출 급감(spending dips)’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일과 가족 간의 약속을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됩니다.

그림 1.12. 아동기 전반에 걸친 가족 지원의 연속성

2019년 아동 및 연령별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근로 연령) 대비 정책 수단(intervention)별 평균 사회 지출(PPP 달러 기준)

주: 2019년 OECD 회원국 평균- 점선은 2013년 평균 지출을 반영합니다.

출처: OECD (2024[12]), Indicator 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p2sg9m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은 OECD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그림 1.13). 최근까지 합계출산율이 여성 1인당 2명에 가까웠던 

북유럽 국가들은 GDP의 약 3% 이상을 가족 복지에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ECEC 지원을 포함한 가족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독일, 영국은 지출의 약 3분의 2를 현금 또는 재정 혜택을 통해 

가족 혜택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단점은 매우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두 번째 소득자의 근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는 점이지만(OECD, 2007[90]; 2011[91]; 2024[92])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국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0∣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그림 1.13. 공공 지출 가족 지원은 OECD 회원국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지출 유형별 가족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 GDP 대비 비율, 2019년 또는 최근 사용 가능

주: 여기서 집계된 공공 지출은 가족만을 위한 공공 지원(예: 아동 수당 및 수당, 육아휴직 수당 및 보육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보건 및 주택 지원과 
같은 다른 사회정책 분야의 지출도 가족을 지원하지만 배타적이지는 않으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
하거나 공동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ECD 사회 지출 자료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후자는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블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통계 기관이 지역 지출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기에는 보고 요건이 
충분히 상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서비스 제공에 크게 관여하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지출 측정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캐나다와 스위스처럼 연방제 구조를 가진 일부 국가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의 가족에 대한 세금 감면 자료는 
OECD에서 추정한 것입니다. 영국의 자료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위스의 세금 감면액에 대한 추정치는 국가 당국에서 제공했습니다.

출처: OECD (2024[12]), Indicator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5z76xg

육아 휴직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 보호 유급 가족 휴가 자격은 OECD 회원국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정 돌봄 휴직으로 관리되는 이러한 

자격은 출산 전후의 영유아와 산모를 보호하고 신생아의 생후 초기에 부모 모두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휴직 기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장에 복귀하고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은 출산 전후와 자녀의 생후 몇 개월 및 몇 년 동안 국가/연방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했습니다(OECD(2024[12]), 지표 PF2.1). 미국은 국가/연방 유급 휴가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1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2024년1월1일까지 의무 유급 가족 휴가를 제정했습니다(Bipartisan Policy Centre, 2024[93]).

OECD 평균 25.7주는 어머니가, 12.7주는 아버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두 부모는 

필요에 따라 26.4주의 육아 및 가정 돌봄 휴가를 추가로 공유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전반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휴가 자격은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습니다(OECD (2024[12]), 지표 PF2.2, “출산 관련 휴가 혜택의 사용” 참조).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자격은 3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스웨덴은 1995년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2023년까지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이 

최소 8~10주 이상의 육아휴직 제도(예: ‘아빠 할당제(daddy quota)’, ‘보너스 개월(bonus months)’)를 통해 아버지의 휴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평균 출산 연령에 대한 전체 유급 육아휴직 기간과 아버지의 배타적 자격을 OECD 전체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유급휴직 기간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1.14). 다양한 범위의 정책 개혁에 대한 국가별 평가에 주로 의존하는 가족 휴가 자격과 

출산율 사이의 연관성은 파악하기 복잡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Bergsvik, Fauske and Hart, 2021[94]; Thomas et al., 

2022[95]). 예를 들어, Thomas 등(2022[95])은 혜택이 충분히 관대하다면 육아휴직과 출산율 사이에는 실제로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

습니다. Ang(2015[96])은 2006년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 대체율과 최대 급여 지급액을 높인 퀘벡 부모 보험 프로그램의 개혁이 출산율을 크게 

높이고, 가임기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를 유도한 반면, 현금 이전 출산 장려금은 출산율을 약간만 증가시키고 여성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에서 1987년과 1992년 사이에 육아휴직 자격을 확대한 여러 개혁은 개혁 이후 14년 동안 기껏해야 출산율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Dahl et al., 2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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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가족 정책과 출산율 결과 사이의 연관성

클러스터 표준 오차를 사용한 OECD 전체 양방향 고정 효과 회귀 분석의 요약 결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주: 모든 사양은 선형 국가 시간 추세와 평균 교육 연도 및 로그 GDP에 대한 통제가 포함된 양방향 고정 효과 모델입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국가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되었습니다. 표준 오차는 이질 공적분 및 패널 보정(고정 효과 모델의 경우)입니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냅니다. “…” 는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10% 수준 미만)를 나타냅니다. “ + ” 는 
유의미한 포인트 추정치의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 – ” 는 음의 부호를 나타냅니다.

출처: See Fluchtmann, van Veen and Adema(2023[2]), Tables 4 and 5 for the main baseline regressions and Annex Tables 
5.B.9 and 5.B.10 for the supplementary regression results in “Fertili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y: A cross-country 
panel analysis”, www.doi.org/10.1787/326844f0-en.

StatLinks   https://stat.link/ois3k8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할당 육아휴직에 대한 자격도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가정 내 무급 노동을 더 많이 

분담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출산율 계획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독일의 개혁은 아버지가 휴가를 떠날 경우 2개월의 “보너스 

개월(bonus months)”을 도입하고 낮은 평균 출산 정액 급여를 소득에 따른 급여로 대체하여 고학력 여성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출산 

가능성을 높였지만(Raute, 2019[98]), 개혁은 또한 휴가 기간을 단축하고 저소득 산모에게 손실을 초래하여 그들 사이에서 후속 출산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Cygan-Rehm, 2015[99]). 또한 같은 개혁으로 가정 내 교섭 지위가 개선된 아버지의 

경우, 출산 1년 후 휴가 대상 아버지의 주당 육아 참여 시간이 0.6시간, 실제 휴가를 사용한 경우 2.45시간 증가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가족에 대한 사례에 의해 더욱 뒷받침됩니다(Duvander et al., 

2019[100]; Duvander, Lappegård and Andersson, 2010[101]).

그러나 스페인, 한국, 노르웨이에서는 반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이 도입된 후 첫 출산이 늦어졌

습니다(Farré and González, 2019[102]).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가족 휴가를 사용한 아버지는 휴가를 막 시작한 아버지에 비해 다른 

자녀를 원할 가능성이 낮았고(Lee, 2022[103]),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 할당제 확대가 이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art, 

Andersen and Drange, 2022[104])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 출생 후 초기에 가족과 직장 생활의 조화가 복잡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자녀의 긴 학업 시간, 저렴한 ECEC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OECD, 

2022[105]; 2019[106]) 등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의 비금전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녀 출산에 대한 열의가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출산율에 따른 효과는 다양합니다.

양질의 저렴한 ECEC를 이용할 수 있다면 부모 모두 가족에 대한 헌신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급 육아휴직 자격이 만료된 후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ECEC의 가용성은 출산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가족이 유아기 동안 지속적인 휴가와 육아 지원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 직업과 가족의 헌신은 더욱 

양립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완화합니다(Gray et al., 2022[107]).

지난 15년 동안 OECD 회원국 전반에서 ECEC 제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0~2세 아동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OECD(2024[12]), 

지표 PF3.2, “보육 및 유아원 등록”). 2005년 22%에 불과했던 3세 미만 아동의 ECEC 등록률은 2019년 OECD 회원국 평균 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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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으며,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국가별 ECEC 이용률의 차이는 육아휴직 자격, 공공 보육 지원, 영유아 돌봄 

제공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동안만 

공식적인 ECEC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네덜란드에서는 0~2세 아동의 ECEC 등록률이 가장 높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부모 

모두의 풀타임 고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CEC 참여율이 높고, 풀타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이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지속되는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가족 지원에 대한 공공 투자가 제한적이고 사회 규범이 공공 보육보다 모성 보호를 선호하는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등록률이 특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가족 정책을 통해 가변적이며, 과거에 진화하는 공급 구조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Chung and Meuleman, 2017[108]). 특히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

에서는 최근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최연소 아동에 대한 ECEC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아동 등록률이 2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림 1.14는 ECEC의 접근성, 가용성, 사용 강도, 경제성 및 품질을 포함하는 ECEC에 대한 공공 지출이 출산율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ECEC의 가용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ECEC 등록률은 모든 회귀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문헌

에서는 ECEC 가용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출생 기회의 평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ECEC 가용성의 확대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의 소폭 증가와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습니다(Fukai, 2017[109]).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는 ECEC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이 특히 둘째 및 셋째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율 증가와 관련이 있었지만(Rindfuss et al., 2007[110]; Rindfuss et al., 2010[111]), 오스트리아나 한국에서의 ECEC 

확대는 명확한 효과가 없었습니다(Kleven et al., 2022[112]).

그러나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 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 이하로 떨어지고 2023년에는 0.72를 

기록한 TFR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Jeong et al., 2022[113]). 이는 장시간 근로 등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잠재적 요인으로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념의 변화, 노동시장 이중주의, 출산 전후 유급 휴가 사용을 

꺼리거나 제공받지 못한 부모가 많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및 일본 부모들 역시 아동기 내내 현금과 시간으로 상당한(방과 후) 

교육 비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자녀 양육 비용은 여성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주요 이유입니다(Jones, 2019[114]; OECD, 

2019[106]; OECD, 2024[115]; Tan, Morgan and Zagheni, 2016[116]).

현금 혜택은 기껏해야 출산율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수당이나 아동 수당과 같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면 자녀를 낳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이 낮아져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자녀를 낳는 대신 이미 태어난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대체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Bergsvik, Fauske and Hart, 2021[94]). 대부분의 국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금전적 이전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약간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 실험이 부족하여 분석이 어렵습니다(Skirbekk, 2022[9]). 그림 1.14는 OECD 

전체에서 가족 현금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TFR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만 유급 휴가 지출이나 ECEC 투자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 대상 국가에 따라 현금 지원의 효과는 전체 가족 지원 패키지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2년간 높은 지급률을 보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일시불 및 보조금 대출로 구성된 주택 프로그램, 만 

2세부터 3세까지의 ECEC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현금 및 세금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림 1.13)(OECD, 2022[117]). 이 지원 패키지는 공식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을 둔 로마족 

가족(Roma families)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고용 관계가 덜한 소득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누락되었습니다(Szántó, 2021[118]). 1995년과 

2020년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약 1.5명으로 비슷했지만, 2010/11년 합계출산율은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인당 자녀 수 1.25명(OECD, 2024[12]). 헝가리의 지원 정책 패키지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을 약 1.5명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모든 저소득층 가족을 포함하여 ECEC 네트워크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성평등(OECD, 2022[117])과 출산율을 

높일 것입니다(Szabó-Morvai et al., 2019[119]).

폴란드의 500+ 아동수당 프로그램은 (극심한) 아동 빈곤을 크게 줄였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Magda et al., 

2019[120]; Ekert, 2022[121]). 2024년 2월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PLN 800(200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800+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Ministry of Family, Labour and Social Policy, Republic of Poland, 2024[122]). 폴란드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인구 

통계 전략 2040도 일과 가족 화해의 장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Polish Government, 2022[123]). 호주 베이비 보너스는 출산율에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이 낮은 이민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Bonner and Sarkar, 2020[124]; Parr and Guest, 2011[125]). 저학력 이민 여성에게 효과가 

집중된 것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그룹이 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적 비용에 특히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첫 출산에 대한 지급액을 늘린 독일의 아동수당 개혁은 이 그룹의 첫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연령 및 국내 

이민 이력과 동서 출산율 차이에 따른 제한적인 표본 추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iphahn and Wiynck, 2017[126]).

가족 현금 혜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여러 주에서 도입된 

출산 수당은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5.5% 증가시켰는데, 이는 둘째 출산보다 첫째 출산에 약간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 그러나 이 효과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Chuard and Chuard-Keller, 2021[127]). 스페인

에서는 보편적 아동 이전이 시행되면서 TFR이 3% 증가했지만, 2010년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TFR이 6% 감소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동안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González and Trommlerová, 2021[128]).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아 수당 자격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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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출산을 후기 연령으로 연기함으로써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어린 연령의 출산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El-Mallakh, 2021[129]).

주거비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공식적인 보육, 교육, 식료품, 주거는 가족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화는 출산율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1.15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실질)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주택 및 공공요금에 대한 가계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OECD, 

2023[5]).

자녀를 (더)많이 낳는다는 것은 종종 더 큰 가족 규모를 수용하기 위해 더 큰 주거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주거비 지출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 자녀를 (더 많이)낳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플루흐트만, 반 빈, 아데마(2023[2])는 

주택에 대한 가계 지출의 증가가 TFR에 유의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주택 자산은 OECD 전체에서 

가계 자산의 주요 원천이며, 일부에게는 출산에 필요한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Kim and Sparks, 2019[130]).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초 주택 소유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자산은 주로 주택 자산 사다리를 오를 충분한 시간(및 축적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로 고소득층의 둘째 이상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림 1.15. 2000년 이후 가계 지출의 변화

가계 예산 항목별 지출 비중의 백분율 포인트 변화, 2000년 대 2019년, OECD-33 평균

주: 해당 지역 및 해외 거주자의 최종 소비지출 중 가계 지출 항목별 비중 변화는 목적에 따른 개인소비 분류 (COICOP) 및 국민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료입니다. OECD 33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출처: OECD (2022[131]),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

StatLinks   https://stat.link/2nrxsh

정부는 임차인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예를 들어 도시 개발 경계 재검토 또는 

건물 높이 규제 완화와 같은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규제 완화(OECD, 2021[132]), 사회 주택 정책 지원, 저소득층 및 기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수당(OECD, 2021[133]; 2020[134])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Brauner-Otto, 2021[135]). 또한 보조금과 보증을 통해 젊은 

층이 모기지 및 주택 소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Gurov and Kulikova, 2022[136]). 

예를 들어 헝가리에서는 주택 소유 지원 확대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zabó-Morvai et al., 2019[119]).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주택 및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20~30대까지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더 오랜 기간 동거해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동반자 관계와 가족 형성이 부분적으로 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Esteve et al., 2020[137]; Cournède and Plouin, 

2022[138]). 실제로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그림 1.16).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중이 높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출생 연령이 높고 전반적으로 낮은 

TFR과 일치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모 집 밖에서 

사는 청년의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미국 등 몇 개국입니다(그림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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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규범의 변화는 출산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경쟁적인 삶의 목표에 직면할 때 자녀를 갖는 데 따른 심리사회적 비용과 혜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가지 요인은 

태도와 규범이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범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최근의 규범과 태도가 젊은 성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출산율 감소와 부부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학적 전환 이론은 2000년대와 2010년대 가족 형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심 이론으로 부상했습니다(Sobotka, 2008[139]). 

이 이론은 사회가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에 도달함에 따라 자아실현과 같은 비물질주의적 가치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해진다고 가정합니다. 

개인의 자율성, 선택, 자아실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족 이상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를 낳고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삶의 목표와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실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동반자 관계의 질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반자 관계 형성을 지연시키고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일 경우 떠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Hellstrand, Nisén and Myrskylä, 2022[140]).

그림 1.16. 많은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20~29세 청년의 비율

1. OECD 평균은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뉴질랜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최신 자료는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스위스, 미국의 경우 2021년,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2020년, 
아이슬란드는 2018년, 캐나다와 칠레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2006년 자료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2007년, 멕시코와 스위스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EU-SILC, HILDA (Australia), CIS (Canada), CASEN (Chile), KLIPS (Korea), ENIGH (Mexico), 
estimates provided by Statistics New Zealand (2021); and CPS (United States).

StatLinks   https://stat.link/8iz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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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vs. 자아실현

대부분의 출산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며(물론 의도하지 않은 출산도 여전히 발생하지만),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자녀를 적게 낳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Rotkirch(2020[141])는 핀란드에서 새로운 ‘자녀 없는 이상’이 부상하고 있음을 관찰했으며, Guzzo(2022[142])는 미국에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젊은 성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를 갖지 않거나 늦추는 이유로는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을 포기

하고 싶지 않아서(Alakärppä et al., 2022[143]; Rotkirch, 2020[141])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족 및 자녀 이외의 삶의 목표가 

중요해졌습니다(OECD, 2023[74]).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력 개발과 자아실현 활동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Savelieva, Jokela and Rotkirch, 2022[144]; Rotkirch, 

2020[141]). Rotkirch(2020[141])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보다 아이를 갖는 것이 ‘희생’으로 묘사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커졌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갖기로 선택한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재정적 및 비재정적 자녀 양육의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맞추는 행위가 

널리 연구되었습니다(Mynarska and Rytel, 2022[145]; Cools and Strøm, 2020[146]; Lebano and Jamieson, 2020[147]). 부모는 자녀가 

별다른 개입 없이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Ellingsæter, Kitterød and Hansen, 2022[148])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Becker, 1960[3])의 가정처럼 말이죠. 일례로 노르웨이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하루 가족 돌봄 시간은 남성은 39분에서 54분으로, 여성은 1시간 12분에서 1시간 19분으로 

증가했습니다(SSB, 2022[149]). 한국의 부모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교육 환경에서 자녀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모, 특히 

엄마가 자녀의 하루를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헬리콥터 육아’ 또는 ‘과잉 육아’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헬리콥터 육아’ 

문화는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능력은 물론 자녀의 자율성, 독립성, 행복감 발달 능력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OECD, 

2019[106]).

집중적인 양육의 이상에 부응할 수 없다는 두려움은 가족 형성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럽의 정성적 증거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일부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모성의 이상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Lebano 

and Jamieson, 2020[147]; Rotkirch, 2020[141]). 복지 국가에서 제공되는 광범위한 공공 지원으로 인해 필요한 경제적 투자가 많은 유럽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Guzzo, 2022[142]).

무자녀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출산율을 선택할 때 미래의 잠재적 

자녀가 자랄 세상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질적 증거에 따르면 청년과 청소년은 

기후에 대한 자녀의 영향과 기후 변화가 미래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가 살기 힘들어지면 미래의 아이들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이기적인 선택으로 

여깁니다(Bodin and Björklund, 2022[150]).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녀가 없는 성인의 26%가 기후 변화가 자녀를 갖지 

않는 ‘주요 이유’ 또는 ‘사소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Jenkins, 2020[151]). 호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세 미만 여성 응답자의 

33%가 “자녀를 낳으면 기후 변화로 인해 자녀가 안전하지 않은 미래에 직면할 것이라는 걱정이 커져서 자녀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을 재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2019[152]). 캐나다에서는 10대들이 ‘미래가 없으면 아이도 

없다 서약서’에 서명하여 아이를 낳을 자신이 생기기 전에 정부에 단호한 기후 행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Climate Strike 

Canada, 2019[153]). 중국의 증거에 따르면 출산율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우려는 아니지만, 기후 걱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Fu, Schneider-Mayerson and Montefrio, 2022[154]).

성평등의 확대는 가정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은 경력관리 전략과 자녀 양육 책임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커리어와 돌봄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성공하는 것이 출산 의향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되거나 또 다른 자녀를 갖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 책임과 노동시장 경력에서 향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돌봄과 가사를 계속 짊어지고 있는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수십 년 동안 경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Pew 

Research Center, 2019[155]). 이러한 태도와 관행의 변화는 부부의 일과 가족 간의 균형을 완화하고 출산율 증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156]). 성평등 규범의 진화를 다룬 체계적인 문헌 검토에서 Raybould와 

Sear(2021[157])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주부 모델로 전문화하거나 평등주의적 공동 공급자-공동 돌봄자 모델로 결합할 때, 어머니가 

노동시장 참여와 대부분의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기보다는 출생 수가 실제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규범적 상태 사이의 전환은 간단하지 않으며, 가족 및 일의 조직에 대한 가정의 불일치는 출산율 의도를 약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부 가구 내에서 출산율 선택을 이해하려고 할 때 돌봄과 가사 분담의 실제 및 인식된 공정성이 퍼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합니다(Kolk, 2019[158]; Lappegård, 2020[159]). Doepke와 Kindermann(2019[160])은 불평등한 돌봄 노동 분담과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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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했습니다. 출산율 의도에 대한 의견 불일치. 배우자 간의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여성이 대부분의 무급 노동을 할 때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출산 국가에서 가장 흔합니다.

돌봄과 가사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OECD에서 가장 높은 노르웨이에서는 남성 배우자가 자녀를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ools and Strøm, 2020[146]). 이러한 남성의 자녀 출산 주저는 성평등 사회에서 아버지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다른 기회비용과 함께 출산 시기와 참여를 고려하는 것은 예비 어머니보다 예비 아버지에게 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시간 및 정서적 헌신에 대한 요구 증가가 자녀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제안되었습니다(Jensen, 2013[161];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156]). 노르웨이의 질적 연구에서도 자녀가 없는 남성 응답자들은 동반자 관계에 

대한 확신, 안전한 재정 상태, 가족을 위해 “곁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특히 아버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규범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Cools and Strøm, 2020[146]).

정책 고려 사항

OECD 회원국에서 가족은 모든 사회의 초석이며(OECD, 2011[91]), 현대 가족 정책은 상호 의존적인 다양한 정책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Adema, 2012[162]). 여기에는 특별한 순서 없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아동 및 가족 빈곤 퇴치

∙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초기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의 웰빙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양성평등 강화

∙ 여성 노동력 공급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보호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부모가 일과 가족의 책임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홍보하세요.

이러한 가족 정책 목표의 일반적인 균형은 국가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일본, 헝가리, 한국에서는 저출산율로 인한 친출산주의적 관념이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인구 추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발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Staatscommissie Demografische Ontwikkelingen 2025, 2024[163]).

가계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성인 두 명이 유급으로 일해야 하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규정과 ECEC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연속적인 지원 제공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GDP의 3% 이상을 가족 지원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들 국가는 대체 수준 바로 아래

에서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23년에는 이들 국가 중 상당수에서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헝가리는 지난 10년간 가족 복지에 대한 지출을 GDP의 3% 이상으로 늘리고 TFR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과 가족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의 국가 간 편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거비 상승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자녀를 (더 많이) 낳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족 형성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각국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OECD, 2021[133]). 주택 정책의 대응은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는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헝가리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주택 소유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가지 문제(예: 자녀 돌봄 지원)를 해결한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데 있어 다른 장벽(예: 주택 비용 또는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공공 정책은 혼자서 할 수 없으며, 고용주와 노조가 함께 결정하는 

노동시장 제도 및 직장에서의 관행과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람들이 그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일시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은 기껏해야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한 재정적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출산율을 걱정하는 국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일과 육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 가족 정책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녀 양육비, 

특히 주택 비용에 더 큰 초점을 맞춘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으로 국가가 다시 대체 

출산율에 근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출산율의 증가는 20년 정도 후 노동 연령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인구학적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정책과 이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정책(박스 1.2 참조)에는 순 이민, 더 많은 소외 계층의 노동력 유입, 

잠재적 노동력 감소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구 보건을 보장하고 

근로 수명을 연장하면 이러한 노력을 더욱 뒷받침하고 미래의 재정적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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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한눈에 보는 사회2024 는 OECD 회원국에서 사회의 현재 상태, 전반적인 추세 및 가능한 동인에 대한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 목표는 현재 정책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사회적 대응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정책 조치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눈에 보는 사회 ’에는 많은 OECD 회원국에서 발생한 출산율 감소를 분석하는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사용되어 온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프레임워크의 변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엔, 1997[1]) 여기에서는 지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 “사회적 영역”: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정책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인 일반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상태 ”: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선택한 지표를 쉽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높은 빈곤율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원할 것입니다.

∙ “사회적 대응 ”: 사회적 상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NGO, 가족 및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그룹화합니다:

∙ “자활(self-sufficiency)”

∙ “형평성(equity)”

∙ “보건(health status)”

∙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련 OECD 간행물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은 사회적 웰빙과 진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웰빙 
지표를 제시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회와 비교했을 때, ‘How’s Life’은 더 광범위한 결과 지표를 사용하지만, 정책 대응 지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OECD, 2020[2]). 또한 한눈에 보는 사회의 특별 장(special chapter,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정책 분석과 권고 사항을 제공
합니다.

OECD 회원국은 사회지표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지표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국가 간 지표의 비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보고서는 각 영역에 대해 최상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는 ‘절대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자는 사용된 자료의 특성과 비교 가능성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

∙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는 최소 몇 개 국가인가요? 이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가 수준에서는 어떤 분류를 사용해야 하나요? 사회지표는 국가 수준에서 연령, 성별, 가족 유형과 같은 사회적 하위 범주별 
성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실용주의가 적용되며, 고려하는 지표에 따라 제시되는 분류는 다양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2장부터 8장까지는 주요 증거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표 중 일부는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입니다(예: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Health Statistics). 다른 지표는 임시로 수집되었거나 기존지표를 변형한 것입니다.

지표의 선정과 설명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가 이러한 위험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8년 OECD는 
새로운 국가 간 설문조사, OECD 사회･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OECD, 2019[3])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조사(3차)는 
OECD 회원국 27개국의 18~64세 인구 27,000명 이상의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OECD, 2023[4]).

설문조사는 위험 인식과 응답자 및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정부의 공공 서비스 및 혜택 제공에 대한 만족도, 향후 사회보호를 

위한 희망 정책 또는 선호도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양자택일형 응답(binary-response) 또는 척도형 

응답(scale-response)의 형태를 취하는 고정형 질문(fixed-response question)입니다. 설문은 각국의 언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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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표 목록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우려

사회정책 및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만족도

정부 개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도

일반 사회적 영역 지표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할 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실적이 나쁘다거나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분야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결혼 및 이혼, 
인구 추이 등 일반적 맥락 지표는 이 보고서의 다른 지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3장 참조).

표 2.2. 일반 지표 목록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결혼 및 이혼

인구 추이

자활 지표

자활(self-sufficiency)은 근본적인 사회정책 목표입니다. 자활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 및 경제 참여와 일상생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촉진됩니다. 일부 지표는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급 고용은 소득,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유급 고용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유급 고용 을 늘리는 것은 모든 OECD 회원국의 우선순위입니다(OECD, 2023[5]). 실업 상태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 은 또한 사람들이 고용을 찾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중요합니다(OECD, 2023[6]). 학생 성과 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OECD PISA가 

측정하는 인적 자본 축적의 중요한 차원을 나타냅니다(OECD, 2023[7]; 2023[8]). 좋은 학생 성적은 유급 고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자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퇴 후 기대여명 은 노년층의 고용 옵션, 연금 수급 연령, 노년기 자활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적 대응입니다(OECD, 

2023[9]).

아래 표는 OECD 회원국이 국민과 그 가족의 자활보장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를 나열한 것입니다.

표 2.3. 자활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고용 은퇴 후 기대 수명

실업

기술

학생 성과

형평성 지표

형평성(equity)은 또 다른 일반적인 사회 정책 목표입니다. 공평한 결과는 주로 사람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측정됩니다.

형평성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5장). 여기에는 사회적 서비스와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성과에 대한 형평성이 

포함됩니다. 기회나 결과의 공정한 분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또한 모든 형평성 차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사회적 상태 형평성 지표는 재원의 불평등에 국한됩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은 사회 전반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출발점입니다(OECD, 2023[10]). 그러나 정책적 관심은 소득 

분포의 하위 계층에 더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불평등과 더불어 빈곤 대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소 소득 급여 보장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생활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기간 동안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현금 이전은 

주요 소득 안전망입니다. 실업률과 사회안전망 혜택 지표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척도를 보완합니다. 모든 OECD 

회원국은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사람들을 보장하는 사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 

사회 지출 로 요약됩니다(OECD, 2023[11]). 형평성 지표는 자활 지표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종합하면, 국가 사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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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적절한 공급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및 시민의 자활(자급자족) 증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질의 구매 가능한 주택 에 대한 접근성은 빈곤 위험을 줄이고 기회 평등을 개선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OECD, 2024[12]).

표 2.4. 형평성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사회 지출
소득 빈곤 실업 및 사회 안전망 혜택
구매 가능한 주택

보건지표

보건(health) 상태는 의료 시스템의 기본 목표이지만, 보건 상태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며, 건강을 

사회정책의 중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6장).

사회와 보건 상태 사이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수준 향상, 공중 보건 지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여명으로 측정되는 보건 상태의 상당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자살은 보건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살은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자살 행동의 원인은 복잡하며,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쉬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은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팬데믹이나 금융 

위기와 같은 충격도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건 지출은 보건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정책적 대응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건 및 의료 인력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인구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와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보건지표는 흡연 및 음주이며, 둘 다 건강 및 사회적으로 수많은 

해로운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문제는 보건 정책의 범위를 넘어 실업, 빈곤, 부적절한 주거와 같은 상호 관련된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 개입의 효과는 지출 수준 자체보다 의료 지원을 받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의 낮은 보장 범위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의 다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상태와 개입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표는 

OECD 보건 통계 (OECD, 2023[13])와 한 눈에 보는 건강 (OECD, 2023[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2.5. 보건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기대여명 보건 지출
자살 보건 및 의료인력
흡연 및 음주

사회통합 지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종종 국가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됩니다. 그 의미에 대한 합의는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증상이 사회통합의 부재 를 나타냅니다. 사회통합(사회적 응집력)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긍정적

으로 드러납니다(7장).

삶의 만족도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와 투표 참여는 사람들이 

자국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측정은 이러한 폭력의 지속적이고 높은 유병률을 강조하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OECD, 2023[15]; 2023[16]). 온라인 
활동은 온라인 연결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또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과 같이 부정적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지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통합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비교 가능한 대응 지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정책의 다른 차원

(자활, 형평성, 보건)과 관련된 정책도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 2.6. 사회통합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삶의 만족도 투표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여성에 대한 폭력
온라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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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3장부터 8장까지 다루는 각 지표는 텍스트 페이지와 차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패턴을 따릅니다. 변화를 

고려하는 기간의 선택은 부분적으로 자료제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조사합니다: 1) 장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지난 세대에 걸쳐, 또는 2) 최근 경제 변동이 사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기간에 걸쳐 변화를 조사합니다.

“정의 및 측정” 상자에는 사용된 자료의 정의와 잠재적인 측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와 있습니다.

각 지표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OECD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각 차트 오른쪽 하단의 통계 StatLink를 클릭하면 더 많은 국가의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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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한눈에 보는 사회2024 는 OECD 회원국에서 사회의 현재 상태, 전반적인 추세 및 가능한 동인에 대한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 목표는 현재 정책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사회적 대응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정책 조치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눈에 보는 사회 ’에는 많은 OECD 회원국에서 발생한 출산율 감소를 분석하는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사용되어 온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프레임워크의 변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엔, 1997[1]) 여기에서는 지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 “사회적 영역”: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정책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인 일반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상태 ”: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선택한 지표를 쉽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높은 빈곤율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원할 것입니다.

∙ “사회적 대응 ”: 사회적 상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NGO, 가족 및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그룹화합니다:

∙ “자활(self-sufficiency)”

∙ “형평성(equity)”

∙ “보건(health status)”

∙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련 OECD 간행물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은 사회적 웰빙과 진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웰빙 
지표를 제시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회와 비교했을 때, ‘How’s Life’은 더 광범위한 결과 지표를 사용하지만, 정책 대응 지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OECD, 2020[2]). 또한 한눈에 보는 사회의 특별 장(special chapter,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정책 분석과 권고 사항을 제공
합니다.

OECD 회원국은 사회지표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지표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국가 간 지표의 비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보고서는 각 영역에 대해 최상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는 ‘절대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자는 사용된 자료의 특성과 비교 가능성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

∙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는 최소 몇 개 국가인가요? 이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가 수준에서는 어떤 분류를 사용해야 하나요? 사회지표는 국가 수준에서 연령, 성별, 가족 유형과 같은 사회적 하위 범주별 
성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실용주의가 적용되며, 고려하는 지표에 따라 제시되는 분류는 다양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2장부터 8장까지는 주요 증거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표 중 일부는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입니다(예: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Health Statistics). 다른 지표는 임시로 수집되었거나 기존지표를 변형한 것입니다.

지표의 선정과 설명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가 이러한 위험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8년 OECD는 
새로운 국가 간 설문조사, OECD 사회･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OECD, 2019[3])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조사(3차)는 
OECD 회원국 27개국의 18~64세 인구 27,000명 이상의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OECD, 2023[4]).

설문조사는 위험 인식과 응답자 및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정부의 공공 서비스 및 혜택 제공에 대한 만족도, 향후 사회보호를 

위한 희망 정책 또는 선호도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양자택일형 응답(binary-response) 또는 척도형 

응답(scale-response)의 형태를 취하는 고정형 질문(fixed-response question)입니다. 설문은 각국의 언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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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반적으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시사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vxjmch

그림 3.2. 장기적으로 응답자들은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식별된 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0y4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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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 및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비OECD 국가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지만, 사회보장 중 일부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응답자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조치에 불만족하고 
있습니다(그림 3.3). 국가별 평균적으로 절반 미만(45%)이 정부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33%는 정부가 너무 많이 했다고, 
14%는 너무 적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8개 국가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약간) 과반수였으며,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서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라트비아(30%)와 폴란드(29%)
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한 폴란드
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55%)이 가장 높았습니다. 2개 국가(덴마크와 핀란드)에서만 정부가 
팬데믹 대응에 전반적으로 너무 적게 했다는 응답자보다 너무 많이 
했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 두 국가에서는 사회 
보호와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역사적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일반적인 사회 복지 혜택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좀 더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혜택 접근이 
간단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그림 3.4).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46%)가 필요한 경우 공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
했으며, 약 1/4(26%)은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모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포르투갈 같은 국가에서는 
특히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반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정책 영역의 사회 보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그림 3.5). 교육, 공공 안전, 
보건, 고용, 가족 지원, 노인 장기요양, 장애/무능력 관련 요구, 주택 
등 모든 영역에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별로 교육, 
공공 안전, 보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2020년에 발표된 사회적･경제적 위험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11개 국가에서 양질의 저렴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만족도가 낮은 순서대로): 핀란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그림 3.5). 벨기에(55%), 네덜란드, 
스위스(모두 53%)의 공공 보건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등 일부 국가는 특정 정책 영역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응답자들은 공공 주택, 장애 및 무능력 관련 서비스,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둘 다 17%).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또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와 함께 공공 장애, 무능력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입니다(그림 3.5).

공급 부족과 투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은 후 현재의 도전에 
직면한 정부는 더 많은 가구의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 및 측정

그림 3.3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23. “전반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너무 많이 했습니까, 적당히 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응답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이 했다”, “정부가 충분히 

했다”,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선택할 수 없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3.4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13.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현재 서비스나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귀하의 경험에 따라 이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현재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만약 혜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에 따라 답해 주세요: 나는 

공공 혜택이 필요하다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5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10. “다음 진술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나는[...]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양질의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4와 3.5 모두 응답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은 것도 아님”, “동의함”, “강하게 동의함”, “선택할 수 없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OECD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 

2022의 배경 설문지,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설문 조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2장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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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조치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너무 적게 또는 충분히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vxjmch

그림 3.4. 필요할 때 공공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 문항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필요한 경우 공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pev5na

그림 3.5. 교육, 공공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나는 필요한 경우... 분야에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동의함 
또는 강하게 동의함, 국가별 응답자 비율,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giwf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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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도
이전 RTM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많은 응답자가 사회 보호 

분야에서 더 많은 정부 개입을 지지했습니다. RTM은 또한 응답자

들이 긴급한 과제와 정책 영역별 장기 투자 모두에 대한 정부 

개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명합니다.

현재 자국이 직면한 긴급한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질문에 

RTM 응답자의 대다수는 정부가 2022년 생활비 위기에 대처하는 

데 더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림 3.6). 

응답자의 73%는 내년에 정부가 ‘국민들이 생활비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정부가 생활비 위기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취약한 노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는 ‘시사 모듈’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분야로 

꼽혔으며, 응답자의 59%가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적

으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고 부모가 자녀의 

불안정한 학교 및 보육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 등 코로나19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는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그림에 포함되지 

않음).

정부가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필수품

(식량, 주택, 에너지, 부채 상환)을 걱정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그림 3.7). 마찬가지로, 2022년에는 사회 안전망이 

역사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

습니다.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에서 보건 서비스, 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응답자들이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을 원하는 분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그림 3.8).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43%는 보건 서비스를, 37%는 노령 연금을, 

30%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고, 소득의 

2% 추가 세금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 재원을 마련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가장 많이 선택된 정책 분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5개국에서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위해 소득의 2%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

연금 시스템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다른 

사회 정책 영역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없는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스위스, 독일, 리투아니아. 스위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생산연령인구 간 빈곤율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응답자의 46%가 더 나은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소득의 2%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그리스(46%)와 비슷한 

수준이며 다른 두 RTM 국가의 지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칠레

(51%)와 슬로베니아(48%) 입니다(그림 3.8).

정의 및 측정

그림 3.6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24. “현재 글로벌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귀국 정부는 내년에 다음 중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는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5가지 우선순위 범주에 대해 

“더 우선시한다” 또는 “훨씬 더 우선시한다”고 답한 응답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림 3.7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22. “2022년 

생활비를 생각했을 때, 귀 가구의 지불 능력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필수 식료품, 주택 비용, 주택 에너지 비용, 부채 

상환/상환 비용의 증가”. 데이터는 네 가지 응답 항목 모두에 

‘어느 정도 우려된다’ 또는 ‘매우 우려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응답자들에게도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Q17. “귀하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데이터는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또는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림 3.8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19. “[...]의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득의 2%를 세금/사회공헌금으로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그림은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5가지 정책 분야를 보여줍니다.

출처: Background Questionnaire from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 

-matter.htm. 설문 조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2장을 

참고하세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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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올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비 위기 극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부가 각 카테고리의 우선순위를 더 많이 또는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1i76z9

그림 3.7. 생필품 비용 지불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4대 필수품(식량, 주거, 주택 에너지, 부채) 모두에 대한 가구의 지불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정부가 경제 및 사회보장, 웰빙을 위해 더 많이 또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koqwts

그림 3.8. 응답자들은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해 소득의 2%를 세금 및 사회 공헌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의료 및 고령자 지원에 대한 지출을 더 늘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5개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득의 2%를 세금/사회 공헌금으로 추가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ytcuh9





∣61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4 

 일반 지표

 



62∣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가구소득
가처분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물질적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빈곤과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매력 평가

(PPP)를 사용하여 각국의 통화를 달러로 환산하면 국가 간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2021년 룩셈부르크의 중위 가처분 소득은 멕시코보다 8배, 

에스토니아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그림 4.1). 중위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로는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 등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은 가처분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국가입니다. 주요 협력국의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보다 낮습니다.

장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중위

소득은 1990년대 이후 분배 하위 소득보다 빠르게, 상위 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 4.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증가율은 이 기간에 공공 현금 이전과 개인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십 년보다 분배 전반에 걸쳐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평균적으로 분포 전반에 걸쳐 

실질 소득이 규칙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코로나19)까지는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전례 없는 대응책을 

마련한 덕분에 하위 10%의 실질 소득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평균 및 중위소득 증가율은 둔화

되었고, 2020년에는 실질 최상위 소득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4분기 사이에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자료가 있는 22개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1인당 명목 가계 가처분 소득의 전년 

대비 변화를 2% 포인트 앞질렀습니다(그림 4.3). 이 격차는 특히 칠레

(명목 가계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와 미국에서 높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에서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을 앞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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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1: 콜롬비아에 대한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음.

그림 4.2: OECD-20은 장기 소득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20개 

OECD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2012년부터 

가구소득 표준 방법론의 변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자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정의 및 측정

연간 균등화 가계 가처분소득 중위값 데이터는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공적 현금을 

제외한 시장 소득(근로 및 자본 소득)입니다. 받은 이체금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포함합니다. 정부 및 민간 

기관이 가구에 제공하는 현물 서비스, 소비세, 주택 소유로 인한 

소득 이전은 제외됩니다. 세금을 빼고 현금 이전을 더한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나타

냅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눈 등가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 규모별 필요의 차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런 다음 조정된 소득은 가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물가 및 구매력 평가(PPP) 통계에서 

가져온 민간 소비 환율에 대해 구매력 평가(PPP)를 사용하여 

국가 통화로 측정한 소득을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습니다. 

이러한 PPP는 미국에서 1달러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각 국가에서 필요한 자국 통화의 양을 반영합니다. 소득 및 

PPP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 오류의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 간 

5% 이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인당 명목 가계소득은 1인당 실질 총 가처분 가계소득과 소비자 

물가지수(CPI)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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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OECD 회원국 간 중위 소득의 8배 차이

연간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위, 2021년, PPP 환율 기준 USD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1or2b8

그림 4.2. 지난 30년 동안 하위 10%의 소득은 평균, 중위, 상위 소득보다 더 느리게 증가했습니다.

소득분위별 실질 소득 증가율, OECD-20 평균(1995년=100%)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6jn1ik

그림 4.3. 202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질렀다.

연간 물가(인플레이션) 및 1인당 명목 가계소득 성장률, 2021-4분기~2022-4분기

출처: OECD (2023), OECD Household Dashboar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OECD (2023), OECD Consumer 
Price Indices (CPI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RICES_CPI.

StatLinks  https://stat.link/y8db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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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합계 출산율(TFR)은 가임기 여성 사망률이 없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을 감안할 때 여성1인당 평생 동안 태어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냅니다. 여성1인당 약2.1명의 자녀를 낳는 

합계 출산율로 인구가 대체됩니다.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소하여 1960년 

가임기 여성 1인당 평균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림 4.4). 특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한국, 멕시코, 터키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들 국가는 과거 여성 1인당 평균 4~5명의 

자녀를 낳았던 국가들입니다. 2020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에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소폭 

증가했고, 2022년에는 뉴질랜드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33개 OECD 

국가 중 31개국에서 다시 감소했습니다.

2022년 이스라엘이 2.9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체 출산율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유일한 OECD 회원국

입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으며, 

영미권과 북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남유럽과 일본이며, 한국은 여성 1인당 0.78명으로 

가장 낮은 TFR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협력국의 출산율은 대체로 

OECD 회원국보다 높으며,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체 수준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22년 사이 모든 주요 배우자 경제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피임에 대한 접근성, 여성 교육의 증가, 노동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시간,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벽, 

낮은 주택 경제성 등이 모두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를 갖는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30세 미만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그림 4.5). 

지난 10여 년 동안 30~34세 여성의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5~29세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넘어섰고, 35~39세 여성의 출산율도 

20~24세보다 높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40~44세 여성의 OECD 

평균 TFR이 청소년 출산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산율은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00명당 2명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50명 내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늦게 가족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OECD 평균 26.4세에서 

29.5세로 3세 상승했습니다(그림 4.6). 2022년 여성의 평균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로바키아와 터키의 첫 출산 연령은 약 

27세로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약 32세, 한국은 33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의 및 측정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사망률이 없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을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입니다. 이는 5년 간격으로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

하여 계산됩니다. 순 이민이나 사망률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총 출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폭넓은 인구 안정성(‘대체율’)을 보장합니다.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5년 연령대별로 표시됩니다.

출산율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시민 인구 등록부나 기타 행정 

기록에서 가져옵니다. 이 데이터는 유엔 및 유로스탯의 권고에 

따라 조율됩니다.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유로스탯 인구 통계 및 국가 

통계청을 기반으로 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OECD (2023),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OECD (2023), Exploring Norway’s Fertility, Work, and Family 
Policy Trend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0c7bddf-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4: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영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2022년이 아닌 2021년 자료입니다.

그림 4.6: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대상으로 하며, 

호주와 칠레는 2022년, 영국은 2020년, 캐나다는 2016년이 아닌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65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그림 4.4. OECD 전체의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대체율보다 낮습니다.

1980년, 2000년,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15~49세 여성 1인당 자녀 수

출처: OECD (2023),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6h1btc

그림 4.5. 젊은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했습니다.

5년 연령대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OECD 평균

출처: OECD (2023),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 
family/database.htm, based from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 
DEMO_FRATE/default/table?lang=en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tatLinks   https://stat.link/w8uoz9

그림 4.6.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20년 동안 3세 증가했습니다.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 2000년과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2023),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based from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product/view/DEMO_FIND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tatLinks   https://stat.link/afg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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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연간 신규 영주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그림 4.7). 영구 이민자 유입이 

1.5%를 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 3개국은 뉴질랜드

(3.0%), 스위스(1.7%)와 함께 OECD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

입니다(에스토니아(2.4%), 아이슬란드(3.6%), 룩셈부르크 (4.4%). 일본, 

멕시코, 슬로바키아는 OECD 회원국 중 영주 이민자 수가 전체 

인구의 0.1% 미만인 유일한 3개국입니다.

OECD 회원국 전체에서 2022년 영주 이민자 수는 26% 증가

했으며, OECD 국가로의 영주 이주는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

습니다.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구 이민은 인도주의적 이민과 

노동 이주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후자는 많은 OECD 회원국이 

겪고 있는 노동력 및 기술 부족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인구 대비 영주 이민은 2013~ 

19년보다 2022년에 더 높았습니다(그림 4.7). 2013~19년과 

2022년 사이에 신규 영주 이민 유입이 1% 포인트 이상 증가한 

국가는 지난 몇 년간 유입이 증가한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였으며, 

뉴질랜드는 2022년 특정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에 대한 일회성 

거주 비자 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주 이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2022년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 태생이었

습니다(그림 4.8).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에서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명 중 1명 이상이 

외국 태생이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외국 태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 

이스라엘, 발트 3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에서 외국 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이민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반면, 

3% 미만인 국가는 일본, 멕시코, 폴란드 3개국뿐입니다. 평균적

으로 이민자의 17%는 모국에서 최대 5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외국 태생 여성이 자국 태생 여성

보다 출산율이 높지만,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이주민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2.1명)이 대체율(2.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림 4.9). 자국민 여성과 외국 태생 여성 간의 출산율 

수준 차이는 OECD 회원국마다 다릅니다. 

코스타리카가 2.3명으로 자국민(여성 1인당 1.4명)과 외국 태생 

여성(여성 1인당 3.7명)의 합계출산율 격차가 가장 큰 반면, 네덜란드가 

0.04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호주,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슬로바키아, 터키 등 9개 국가에서만 

모국 출생 여성의 TFR이 외국 출생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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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7: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터키의 

자료는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4.8: OECD 평균은 가중 평균을 나타냅니다. 자료는 201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와 2022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자료는 외국 태생 인구가 아닌 외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의 체류 기간별 자료는 현지에 5년 

이하로 체류하는 이주민과 6년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을 구분합니다. 

한국의 자료에는 최근 5년 내 귀화한 이민자가 포함됩니다. 콜롬비아

에서는 최근 이민자를 5년 전에 다른 나라에 거주한 이민자로 정의

합니다.

그림 4.9: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일본, 한국, 미국

(2020년), 프랑스(2021년), 영국(2018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자료는 2019년 기준입니다. 일본에 대한 자료는 어머니의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출산율 척도로서의 TFR과 관련된 

편향은 가족(배우자) 이민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경우 특히 강합니다.

정의 및 측정

영구 이동은 노동, 가족, 인도주의 또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장기 거주자의 입국을 의미하며 외국인만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입에는 신분 변경, 즉 임시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 표준화된 정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국가 간 이민의 규모와 구성을 가장 비슷하게 

비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민자는 우선 출생 시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태생의 인구는 내국인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는 부모의 모국에서 외국 태생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태생인 혼혈인 경우, 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도착한 경우, 외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경우 등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민자의 체류 기간에 따른 데이터도 

제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을 온 여성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현지 

국가에 정착한 직후까지 첫 출산을 연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 태생 여성의 출산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TFR은 “평생 출산율”(lifetime fertility, 특정 코호트의 가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태어난 자녀 수)보다 기계적으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TFR)의 정의는 “출산율”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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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연간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OECD 회원국의 영구 이민자 수, 2022년 기준

출처: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https://doi.org/10.1787/b0f40584-en.

StatLinks   https://stat.link/wsl9hg

그림 4.8. OECD 인구의 10명 중 1명은 해외 출생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 태생 비율, 2012년 및 2022년, 15~64세 최근 이민자 비율, 2020년

출처: OECD/European Commission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23: Settling In, https://doi.org/10.1787/1d5020a6-en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https://doi.org/10.1787/b0f40584-en.

StatLinks   https://stat.link/zgy3h9

그림 4.9. OECD 회원국 중 3분의 2에서 이주민의 출산율이 대체율보다 낮습니다.

국내 및 해외 출생 여성의 합계 출산율(TFR),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가능

출처: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https://doi.org/10.1787/b0f40584-en.

StatLinks   https://stat.link/g8xp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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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결혼과 이혼율은 관계, 가족 구조, 개인과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웰빙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 동향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2년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1,000명당 3~5건이며, 

OECD 평균은 4.3건입니다(그림 4.10). 콜롬비아의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1.4건으로 매우 낮은 반면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미국은 1,000명당 6건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1990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인구 1,000명당 5~7건의 혼인율을 보였습니다. 

헝가리와 아이슬란드만이 1990년과 2022년 사이에 혼인율이 증가

했습니다.

조이혼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이 낮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인구 1,000명당 0.6건의 이혼이 2022년 칠레에서는 

1,000명당 3.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90년과 2022년 사이에는 

13개 OECD 회원국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했지만 16개 국가에서는 

감소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감소는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증가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규모 제한, 여행 제한 등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에 시행된 제한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0년 혼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OECD 회원국 

35개국의 평균적으로 혼인율은 25%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혼인율이 다시 10% 증가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2020년 이혼율은 10% 감소했습니다.

결혼율 감소와 이혼율 안정화는 결혼 연령 상승을 동반합니다. 

OECD 전체에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림 4.11). 1990년대 초, OECD 회원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25세, 남성 28세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 평균 연령이 

여성의 경우 32세, 남성의 경우 34세로 높아졌습니다. 초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눈에 띄는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지중해와 북유럽 국가에서는 평균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터키에서는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의 경우 25세, 남성의 경우 28세 미만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형성을 향한 다양한 전환 경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동거가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형태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결혼을 연기하고 종종 동반자 

관계의 표준으로 결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동성 배우자의 결혼을 허용한 OECD 국가는 없었지만, 

2022년까지 25개 OECD 회원국 또는 적어도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표 4.1). 이용 가능한 

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 20개국의 평균적으로 동성 결혼은 

2021/22년 전체 결혼의 2.2%를 차지했으며, 아이슬란드에서는 

1.2%부터 호주와 영국에서는 3%가 넘었습니다. 4개국(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2020년대 

초반에는 남성 동성 결혼보다 여성 동성 결혼이 더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성 결혼의 56%는 여성 간 결혼이었습니다.

정의 및 측정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 

건수로 정의됩니다. 조혼인율(crude divorce rate)은 매년 인구 

1,000명당 해산되는 혼인 건수로 정의됩니다.

초혼 평균 연령은 초혼 당시의 평균 연령(연도 기준)으로 정의

됩니다. 이 측정값은 성별에 따라 세분화 되어 남성과 여성의 

평균을 따로 계산합니다.

특정 연도의 동성 결혼 비율입니다. 데이터는 각국 통계청에서 

수집한 것으로, 대부분 OECD(2020), Over the Rainbow? The 
Road to LGBTI Inclusion, https://doi.org/10.1787/8d2fd1a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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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10: 칠레, 이스라엘, 아일랜드는 2021년,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영국은 2020년입니다.

그림 4.11: 특정 연도는 StatLink를 참조하세요. 멕시코의 자료는 

초혼이 아닌 모든 결혼을,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자료는 초혼 중위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 4.1: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의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2020년 자료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2010년은 멕시코 시티를 기준으로 하며, 할리스코에서는 

2016년, 베라크루스에서는 2021년, 멕시코 주에서는 2022년입니다. 

현재 26개 연방 기관(32개 중)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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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지난 수십 년 동안 이혼율은 안정된 반면 결혼율은 감소했습니다.

1990년과 2022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인구 1,000명당 조혼인율 및 이혼율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3.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vxuy5j

그림 4.11. 1990년 이후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모두 6세 증가했습니다.

성별 평균 초혼 연령, 1990년 및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3.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9asbw8

표 4.1. 2022년 OECD 회원국 25개국에서 동성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율

OECD 회원국의 동성 결혼에 대한 기본 통계,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법적 인정 날짜 전체 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성 동성 
결혼의 비율

법적 인정 날짜 전체 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성 동성 
결혼의 비율

호주 2017년 3.2% 62% 아일랜드 2015년 2.7% 51%

오스트리아 2019년 1.7% 57% 룩셈부르크 2015년 1.9% 69%

벨기에 2003년 2.9% 51% 멕시코 2010년 
멕시코 시티 1.0% 57%

캐나다 2005년 .. .. 네덜란드 2001년 2.1% 56%

칠레 2022년 3월 .. .. 뉴질랜드 2013년 2.4% ..

콜롬비아 2016년 1.9% .. 노르웨이 2009년 2.1% 60%

코스타리카 2020년 5월 3.4% 46% 포르투갈 2010년 1.9% 48%

덴마크 2012년 1.5% 58% 스페인 2005년 3.4% 57%

에스토니아 2024년 1월 - - 슬로베니아 2022년 7월 .. ..

핀란드 2017년 1.9% 69% 스웨덴 2009년 1.5% 62%

프랑스 2013년 2.9% .. 스위스 2022년 7월 .. 47%

독일 2017년 2.6% 54% 영국 2014년 3.3% 57%

아이슬란드 2010년 1.2% 45% 미국 2015년 .. ..

평균 2.3% 56%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3.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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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추이
연령 비율은 인구의 연령 구조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 비율의 추세와 

전망은 과거 OECD 회원국의 과거 모습들을 특징짓고 미래에 

예상되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OECD 인구는 고령화되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고령화될 것

입니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20~64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는 30명으로, 1980년의 20%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림 4.13).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에서는 15% 미만,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는 40%, 일본에서는 55%에 이르는 등 국가 간 차이가 

큽니다. 206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OECD 

평균은 2배(59%)로, 한국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일본 82%, 한국 

96%에 달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멕시코는 45%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보건, 장기요양,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1980년과 2020년 사이에 청년인구와 노동 연령 인구의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20~64세 인구 

100명당 20세 미만 인구는 38명으로 1980년 64명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림 4.14). 2020년 생산연령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25~30%, 이스라엘과 멕시코에서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 비율은 감소세를 멈추고 2060년에는 평균 

36%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은 교육과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평균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감소는 노인에 대한 공공 

지출 증가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신흥 경제국,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OECD 회원국

보다 일반적으로 노년층과 생산 연령층의 비율이 낮고, 청년층과 생산 

연령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림 4.15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인 15~29세 청년층의 

과거, 현재, 미래 비중을 전체 인구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비율은 1980년 25%에서 2020년 18%로 감소했으며, 

캐나다, 한국, 폴란드,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평균 비율은 15%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한국과 같이 향후 수십 년 내에 상당히 고령화될 

국가에서 2060년까지 전체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 및 측정

연령 부양비(Age-dependent ratio)는 일상생활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부양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노인 또는 청소년)의 

수와 그러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의 수를 비교한 수치

입니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64세 인구 대비 20세 미만 인구의 

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추가 비율인 15~29세 청년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29세 청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2020년 이전 추정치와 2060년 전망치는 UN, 세계 인구 전망

- 2022년 개정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예측은 

가장 최근의 “중위출산율(medium fertility variant)” 인구 

예측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각 국가별로 각 인구 통계 구성 

요소의 수천 가지 예상 궤적의 중위값에 해당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a401ebd-en.

OECD (2023), Beyond Applause?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7d33ab3-en.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Revision, Washington DC, http://esa.un.org/unpd/w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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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향후 40년 동안 노동 연령 대비 인구 고령화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1980년, 2020년, 2060년 생산연령인구(20~64세) 100명당 은퇴연령인구(65세 이상) 수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22 Revisions.

StatLinks   https://stat.link/uqrmyt

그림 4.13. 청년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감소세가 멈췄습니다.

1980년, 2020년, 2060년 생산연령인구(20~64세) 100명당 청년(20세 미만) 수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22 Revisions.

StatLinks   https://stat.link/kjlawc

그림 4.14.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0년, 2020년, 2060년의 전체 인구 중 청년(15~29세) 수, 백분율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22 Revisions.

StatLinks   https://stat.link/41v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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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고용은 자활(self-sufficiency)의 핵심 요소입니다. 2023년 마

지막 분기에 OECD 지역의 노동 가능 연령 성인 10명 중 7명이 

평균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그림 5.1).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는 노동 가능 연령 인구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반면, 터키는 10명 중 5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고용 수준은 일반적

으로 북유럽과 영미권 국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고, 지중해, 

라틴 아메리카 및 비회원국에서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2023년 4분기에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약 0.5% 포인트 높은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3% 포인트 미만으로 가장 작았습니다. 그 격차는 

터키(35% 포인트 이상)에서 가장 컸고, 코스타리카와 멕시코(25% 

포인트 이상)에서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강력한 영향 이후 노동 시장 

여건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OECD 평균 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분기에는 위기 이전 수준보다 1.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4% 포인트 이상)에서 고용 수준이 

증가했지만,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2.5% 포인트 미만)에서는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습니다.

OECD 전체에서 어머니의 고용률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림 5.2).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막내 자녀가 0~2세인 어머니의 고용률은 막내 자녀가 

3~5세인 어머니와 6~14세인 어머니보다 낮지만, 그 격차의 크기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체코의 경우 막내 자녀가 0~2세인 어머니의 고용률은 2021년 

21%인 반면, 3~5세와 6~14세인 어머니의 고용률은 각각 75%와 

92%에 달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최연소 연령대별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핀란드에서는 그보다 약간 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일상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숙련도 초급 및 고급 업무와 문제 해결 및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적으로 27%의 직업이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5.3).이 연구에 따르면 숙련도 고급 직종이 자동화 

위험이 가장 낮고, 중저숙련 직업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3개국에서는 

35% 이상에서 룩셈부르크와 영국에서는 20% 미만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양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질병, 휴일, 노사분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근한 경우에도 주당 

1시간 이상 임금, 영리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의 기본 지표는 15~64세 인구 중 기준 

주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입니다.

ILO 가이드라인에 따라 25~54세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특정 기준 기간 동안 유급 고용 상태이거나 1시간 이상 

자기 고용 상태였던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기록된 고용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정 출산휴가 또는 유급 육아휴직(법적 

또는 계약상) 중인 많은 사람을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유럽 노동력 조사에서는 부모가 업무 관련 소득이나 수당을 받고 

있거나 휴직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별 정의는 대체로 이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하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 

employment/database의 www.oecd.org/els/emp/LFSNOTES 

SOURCES.pdf를 참조하세요.

자동화 고위험 직업의 비중은 98개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동화 정도를 평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화 위험도는 직업별로 해당 

직업에서 사용되는 각 기술 또는 능력에 대해 모든 전문가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 등급 또는 O*NET에서 평가한 해당 직업

에서 능력의 중요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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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2: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자료는 0~17세 자녀를 둔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대는 0~5세와 

6~17세, 이스라엘의 경우 0~1세, 2~4세, 5~14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0~2, 3~5, 6~17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2020년, 불가리아의 

경우 2019년, 영국의 경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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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2023년 말 고용률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고용률, 노동 연령 인구(15~64세) 비율, 성별, 2019년 4분기 및 2023년 4분기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and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en/.

StatLinks   https://stat.link/s8z3dw

그림 5.2.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

자녀(0~14세)가 있는 여성(25~54세)의 고용률(%), 막내 자녀의 연령별,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 LMF1.2, https://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based on national and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s   https://stat.link/d31qj7

그림 5.3. OECD 평균적으로 27%의 일자리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자동화 고위험 직업의 비율, 2021

출처: Lassebie and Quintini (2022), “What skills and abilities can automation technologies replicate and what does it mean for workers?: 
New evidence”, https://doi.org/10.1787/646aad77-en, based on OECD Expert Survey on Skills and Abilities Automatability and 
O*NET.

StatLinks   https://stat.link/cr8j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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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실업은 가계와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력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OECD 전역에서 실업률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위기 이전 수준

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4년 1월 OECD 평균적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5.5% 이상이 실직했습니다(그림 5.4).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의 실업률은 3% 미만이며, 많은 국가가 

4%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콜롬비아, 그리스, 스페인

에서 두 자릿수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2020년 봄 코로나19 위기가 정점을 찍은 이후 실업률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실업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척도는 “광범위한 노동 

저활용”으로, 이는 가용 노동 자원이 활용되지 않거나(즉, 실업),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지만 파트타임

으로 일하는 사람들(즉, 불완전 고용)과 같이 활용되지 않는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 8명 중 1명 이상(12%)이 “저활용된다”고 답했습니다(그림 

5.5). 이 비율은 폴란드가 5% 미만으로 가장 낮고 칠레, 스페인, 

터키가 2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2019년 마지막 분기(코로나

19 위기 이전)와 비교하면 2023년 3분기 에스토니아는 4%포인트, 

체코와 영국은 5%포인트 더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호주와 이탈리아(4%포인트 및 5%포인트), 그리스(8%포인트)

에서는 특히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실업 또는 비활동적 상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2년 15~29세 중 고용되지도, 교육 또는 훈련 중이지도 않은 

니트(NEET)의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2.5%로 2019년의 

13.3%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그림 5.6). 니트를 적극적

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니트(실업 니트)와 그렇지 않은 니트(비활동 

니트)로 구분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니트가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숙련도 초급 이하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 대학 수준의 학위를 받은 청년보다 니트일 가능성이 

3배 더 높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을수록 청년들은 실업 또는 

비활동성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 및 측정

실업률은 생산연령인구 중 취업자 또는 실업자 대비 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데이터는 회원국의 노동력 조사를 통해 

수집됩니다. 이 조사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ILO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조사 기준 주에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현재 

일할 수 있고 조사 기준 주를 포함한 4주 동안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체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취업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의 ‘노동력 저활용된다’는 실업자와 한계단념자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원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불완전취업자(경제적 이유로 조사 기준 주 동안 

평소보다 적게 일한 풀타임 근로자와 풀타임 일자리를 원했지만 

찾지 못한 파트타임 근로자)를 분자에 포함해 노동력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NEET 인구는 고용 상태에 있지 않거나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인구(15~29세)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무직 상태

(실업 또는 비활동적)에 따라 NEET 비율을 표시합니다. 데이터는 

국가별 노동력 조사에 기반한 OECD 추정치를 참조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8785bba-en.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4: 칠레, 아이슬란드, 영국의 경우 2024년 1월이 아닌 

2023년 12월의 자료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24년 1월이 아닌 

2023년 마지막 분기 자료입니다. 캐나다, 한국, 미국의 경우 2024년 

2월 자료입니다.

그림 5.5: 아이슬란드의 경우 3분기가 아닌 2023년 2분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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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OECD 회원국 전반에서 낮은 실업률 유지

실업률, 노동력(15세 이상) 비율, 계절 조정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Links   https://stat.link/hv76wp

그림 5.5. 평균적으로 인력 8명 중 1명(12%)이 “저활용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 저활용률, 노동력(15세 이상) 비율, 계절에 따라 조정됨

출처: OECD online Household Dashboar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based on National and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s   https://stat.link/c0xpif

그림 5.6. 평균적으로 청년 8명 중 1명(12%)은 고용되지 않았거나 교육 또는 훈련 중입니다.

고용,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NEET) 비중, 2019년 및 2022년

출처: OECD Education Statistics,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0953.

StatLinks   https://stat.link/ntfw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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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세계화, 기술 발전,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일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mega-trends)는 일자리의 

수와 질, 일자리 수행 방식, 그리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앞으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기술(Skills for Job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충원이 어려운(‘부족’) 일자리 10개 중 

5개 이상이 숙련도 고급 직종에서 발견됩니다(그림 5.7). 이러한 

직업은 관리직부터 의료, 교육, ICT 분야의 숙련도 고급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개인 서비스 종사자나 전기 및 전자 

기술직 종사자와 같은 중숙련 직종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OECD 전체에서 충원이 어려운 일자리의 약 41%)의 직업적 

부족이 발견됩니다. 대신 OECD 전체에서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1개 미만은 숙련도 초급 직종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직업 

부족의 강도는 OECD 회원국마다 크게 다릅니다.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에서는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9개 이상이 ‘숙련도 고급’ 직종입니다. 

멕시코에서는 고숙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1개 미만이 ‘고숙련’이고, 대신 부족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급’에서 ‘숙련도 초급’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4개 국가 평균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요구하는 온라인 채용공고의 비중은 2022년 미국에서 

0.84%로 매우 적었고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국가별 평균적으로 AI 관련 온라인 채용공고의 비중은 

33% 증가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만 이 기간 동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그림 5.8). AI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정보통신기술

(ICT) 및 전문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료와 정보 간의 

기본 관계를 종합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머신 

러닝과 관련된 기술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ECD 회원국에서 인터뷰 전 4주 동안 여성이 남성

보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그림 5.9).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이 성인 학습에 참여할 확률은 

3.5%포인트 더 높습니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에서는 그 격차가 

10% 포인트를 넘어 여성이 더 유리합니다. 슬로바키아와 터키는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 및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한 유일한 두 국가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임금과 고용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직업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문헌

Borgonovi, F., et al. (2023), “Emerging trends in AI skill 

demand across 14 OECD countries”,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No. 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c691b9a-en.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8785bba-en.

OECD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ee00155-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8: 영국의 자료는 2019년, 터키의 자료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의 및 측정

직무에 필요한 기술(OECD Skills for Jobs)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www.oecdskillsforjobsdatabase.org)는 기술을 구하기 어려운

(부족) 또는 구하기 쉬운(과잉) 것으로 정의합니다. 직종 부족 지표는 

임금 증가율, 고용 증가율, 근로 시간 증가율, 실업률, 과소 자격 

변화 등 5가지 하위 구성 요소를 분석해 각 국가 내 부족 또는 

과잉 직종의 순위를 매기는 종합 지표다. 각 직업의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는 800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범주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O*NET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출합니다.

AI 기술이 필요한 공석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일반 AI 기술 

또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AI 관련 기술이 필요한 공석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전 식별된 AI 키워드를 기반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전체 목록은 Borgonovi et al. (2023) 참조). 일반 기술에는 

AI 시스템의 개발이나 유지보수를 주로 다루지 않는 직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AI 관련 기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학습”,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기계 번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정 기술에는 “그라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딥 러닝(deep learning)” 

등 AI 관련 직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방법 또는 도구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이 포함됩니다.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은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성인(25~64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공식 교육 및 

훈련은 2011 국제 표준 교육 분류에 따라 “공공 기관 및 공인된 

민간 기관을 통해 제도화되고 의도적이며 계획된 교육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국가의 공식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교육”

으로 정의됩니다. 비공식 교육 및 훈련은 현장 실습을 제외한 

세미나, 워크숍 또는 개인 레슨과 같은 모든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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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5개 이상이 숙련도 고급 직종에서 발견됨

2019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숙련도 고급 기술 분야 고용 비율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kills for Jobs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skills-and-work.htm.

StatLinks   https://stat.link/xm45f1

그림 5.8. AI 기술을 요구하는 온라인 채용공고의 비중은 작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필요한 온라인 구인 광고 직책의 비율, 2019년 및 2022년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Lightcast (2022), Lightcast™, https://lightcast.io/(accessed December 2022), in Borgonovi et al. (2023), 
“Emerging trends in AI skill demand across 14 OECD countries”, https://doi.org/10.1787/7c691b9a-en.

StatLinks   https://stat.link/vhkj1d

그림 5.9.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및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25~64세 인구의 성별 참여율(%),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Eurostat (2023),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https://ec.europa.eu/eurostat/web/main/data/database?node_code=employ.

StatLinks   https://stat.link/iyoc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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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업성취도
15세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장기적으로 자활(self-sufficiency)에 

영향을 미칩니다. OECD PISA 시험의 학생 성적은 15세까지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교육적 투입의 누적 효과를 

반영합니다.

2022년 PISA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실시된 시험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2018년과 2022년 사이 평균 점수는 

수학에서 약 15점, 읽기에서 10점 하락한 반면 과학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5.10, 패널A, B, C). 수학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2018년과 

2022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그림 5.10, 패널A),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은 

두 해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읽기 및 과학의 국가별 

점수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학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읽기(그림 5.10, 패널B)에서 2018년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캐나다와 핀란드는 2022년에 5위와 10위로 떨어졌습니다. 과학에서는 

네덜란드가 2018년에 비해 15점 하락했습니다(그림 5.10, 패널C).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는 2018년과 2022년 모두 OECD 

회원국 중 읽기 및 과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비OECD 국가 중에서는 마카오(중국)와 홍콩(중국)이 같은 기간 수학, 

읽기, 과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격차는 교육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2022년 OECD 회원국 전체에서 남학생은 

수학에서 여학생보다 9점, 여학생은 읽기에서 남학생보다 24점 

앞섰으며 과학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그림 5.11). 26개 

OECD 회원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점수 격차(15점 이상)를 보인 국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학과 달리 읽기에서는 모든 PISA 참여 

국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이 좋았지만 칠레와 코스타리카

에서는 남녀 간 읽기 성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OECD 국가 중 여학생의 읽기 성적이 가장 큰 격차(40점 이상)를 

보인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로 나타났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학 성취도 차이는 12개 OECD 국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OECD 전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OECD 비회원국에서는 

마카오(중국)가 수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 차이를 크게 

앞선 반면, 과학과 읽기에서 각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점수 차이를 

크게 앞선 국가는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입니다. 이는 PISA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ESCS) 지수를 

통해 측정됩니다. OECD 평균적으로 2018년 이후 ESCS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 간의 수학, 읽기, 과학 성적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림 5.12).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학생과 불리한 학생 간의 

성적 격차가 더 커졌음을 나타냅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미국에서는 특히 과학 분야에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2022년의 결과는 2018년의 결과와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8년 

이후 세 과목 모두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 간의 성적 차이가 

감소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PISA)의 결과를 통해 평가됩니다. 1997년에 시작된 PISA는 
80여 개국에서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설문
조사로, 사회 및 경제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지식과 기술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전통적으로 수학, 읽기, 
과학의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광범위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창의적 
사고가 평가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었습니다.

수학, 읽기, 과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격차는 남학생의 
평균 점수에서 여학생의 평균 점수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PISA에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ESCS)에 대한 PISA 지수로 측정됩니다. ESCS의 값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SCS는 부모의 최고 
교육 수준, 부모의 최고 직업 상태, 주택 소유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정보를 하나의 점수로 결합한 종합 점수입니다. 각 학생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이 PISA 인지 평가를 
완료한 후 응답하는 설문조사인 학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학생 샘플을 추출한 모집단에서 실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러한 차이가 관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점수(또는 PISA의 
다른 모집단 수준 성과 추정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The State of 

Learning and Equity in Education,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3f23881-en.

OECD (2023), PISA 2022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fe0bf9c-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10, 그림 5.11 및 그림 5.12: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및 홍콩(중국)의 경우 하나 

이상의 PISA 표본 추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읽기, 수학 및 과학 

추정치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Reader’s Guide, Annexes 

A2 and A4 참조).

그림 5.10 및 그림 5.12: OECD 평균-35는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스페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평균을 의미함).

그림 5.11 및 그림 5.1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컬러로 표시

되며, 흰색 배경으로 표시된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림 5.12: ESCS는 경제, 사회, 문화적 상태에 대한 PISA 지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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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2018년과 2022년 사이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수학 및 읽기 성취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읽기, 수학, 과학 분야의 평균 학생 PISA 성적

출처: Table I.B1.5. Changes in performance and equity in education and long-term trends annex tables in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https://doi.org/10.1787/53f23881-en.

StatLinks   https://stat.link/d8ci9g

그림 5.11. OECD 회원국의 과목별 성별 성과 격차 비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읽기, 과학 점수 차이, PISA 2022(남학생-여학생)

출처: Table I.B1.5. Changes in performance and equity in education and long-term trends annex tables in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https://doi.org/10.1787/53f23881-en.

StatLinks   https://stat.link/0pc9n5

그림 5.12. 2018년 이후 수학, 읽기, 과학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점수 차이가 확대되었지만, 그 유의성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2018년과 2022년 사이의 상위 및 하위 분기 ESCS의 평균 실적 변화

출처: Table I.B1.5. Changes in performance and equity in education and long-term trends annex tables in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https://doi.org/10.1787/53f23881-en.

StatLinks   https://stat.link/o2wv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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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기대 여명
은퇴 후 기대여명 지표는 노동시장을 떠난 연령부터 남은 평균 

기대여명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은퇴와 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적 압박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 후 4년 이상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여성 22.8년, 남성 18.4년)(그림 

5.13).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에서는 성별 

격차가 최소 6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기대여명은 

더 높고 노동시장 퇴출 연령은 더 낮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은 노년 빈곤에 노출됩니다.

비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은퇴 예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보다 낮습니다. 남성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9년에서 

브라질, 중국, 크로아티아에서는 15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여성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11년에서 중국과 크로아티아는 약 24년으로 

후자의 두 국가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은퇴 후 기대여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1980년 OECD 회원국 남성은 평균 14년의 은퇴 

기간을 보냈으며, 2022년에는 이 평균이 1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림 5.14, 패널A). 여성도 1980년 평균 18년에서 2022년에는 

거의 23년으로 늘어나는 등 은퇴 후 기대여명의 증가는 비슷했습니다

(그림 5.14, 패널B).

정의 및 측정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여명은 남성과 여성의 유효 노동력 은퇴 

시점부터 남은 기대여명을 계산한 것입니다. 추가 수명 연수의 

추정치는 UN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개정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유효 노동력 은퇴 연령은 최초 40세 이상 근로자의 5년 

동안 연령대별 노동시장(순) 은퇴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인구 연령 구조의 구성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노동력 수준보다는 

노동력 참여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노동 인력 은퇴를 추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5년 단위로 나눈 각 가상 코호트(Synthetic Cohort)에 

대해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ECD(2023)를 참조하세요.

참고문헌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a401ebd-en.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Revision, Washington DC, http://esa.un.org/unpd/w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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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여성은 남성보다 은퇴 후 4.5년을 더 보낸다.

출처: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https://doi.org/10.1787/ca401ebd-en.

StatLinks   https://stat.link/0g79bj

그림 5.14. 2022년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평균 수명은 1980년보다 4.5년 더 길어집니다.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연도별 추이, 1980~2022년, OECD 평균

출처: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https://doi.org/10.1787/ca401ebd-en.

StatLinks   https://stat.link/9tnb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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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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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불평등
소득과 자산과 같은 사회적 성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불평등이 심해지면 빈곤층과 취약 계층의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OECD 회원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2021년에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0.22 정도였으며 칠레와 코스타리카에서는 그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그림 6.1). 북유럽과 일부 중부 유럽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고, 소득 불평등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터키, 미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도 비슷한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평균 소득 비율은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 8.4대 1로,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5대 1, 칠레와 코스타리카에서는 

20대 1이 넘었다.

소득 불평등은 또한 배우자경제에 따라 다릅니다. 지니 계수는 

크로아티아의 0.29(OECD 평균 이하)에서부터 불가리아는 0.32, 

루마니아는 0.38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2017년 지니계수가 0.62를 

기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두드러집니다.

가계 자산은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산 분포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절반 이상(52%)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 비중이 

79%에 달합니다(그림 6.2). 이에 비해 소득 상위 10%의 부유층은 

평균적으로 전체 소득의 25%에 가까운 소득을 얻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모두에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높지만,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가 반드시 자산 집중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2022 OECD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의 

기회 모듈은 가계소득 및 자산 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자국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너무 높거나 너무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림 6.3).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개인의 평균 우려 수준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이 두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너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산 

불평등보다 15%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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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2022년), 호주,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터키(2020년), 덴마크(2019년), 일본(2018년),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2017)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최신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6.2: 상위 10% 소득에 대한 최신 자료는 위를 참조하세요. 

상위 10% 자산 점유율에 대한 최신 자료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2016년: 핀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2017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2018년: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2019년: 캐나다,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미국.

정의 및 측정

사용되는 소득 분배의 주요 지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입니다.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 평등’(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받는 경우)의 경우 0, ‘완전 불평등’(모든 소득이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경우 1까지 다양합니다. 지니계수는 

가처분 균등화 가계소득(즉, 세금 및 사회적 현금 이전 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가구의 필요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

됩니다.

가구소득을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눈 등가 척도를 사용하여 

크기가 다릅니다. 또 다른 지표로는 등가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부유한 인구와 가장 가난한 인구의 평균 소득 격차를 나타

내는 S90/S10 소득 십분위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데이터는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www.oecd.org/ 

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산 데이터는 특정 시점(여기서는 2018년경)에 한 가구가 

소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에서 모든 부채의 가치를 뺀 값인 순 

개인 가계 자산을 의미합니다. 국가별 차이는 분배 최상위 가구를 

포함하는 범위나 순 개인 가계 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 및 직역연금의 

비중 차이와 같은 방법론적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www.oecd.org/social/ 

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OECD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 

2022의 기회 모듈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다음 

각 항목이 귀하의 국가에서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및 3장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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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OECD 국가 간 소득 불평등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가계 가처분 소득의 지니 계수와 부유층 10%와 빈곤층 10% 사이의 격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3f18vc

그림 6.2. 소득보다 자산이 상위층에 더 집중되어 있음

2010년대 후반 가계 가처분 소득 상위 10% 및 가계 순자산 상위 10% 비중

출처: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s6mipk

그림 6.3. 응답자의 60% 이상이 평균적으로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너무 크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국의 불평등이 너무 높거나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출처: OECD (2023), “Working hand in hand? Exploring people’s views of the role of different actors in fighting inequality”,
https://doi.org/10.1787/dbd54315-en.

StatLinks   https://stat.link/5pnk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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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빈곤
소득 빈곤율은 소득 분포의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측정

합니다. 사회의 형평성(equity)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빈곤 측정은 

소득 불평등 측정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제한적인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자국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 비중)은 11.4%였습니다(그림 6.4). 

빈곤율은 미국(18%)과 코스타리카(21%)가 가장 높았고, 체코,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에서는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5~7%에 

불과했습니다. 지중해 국가, 발트해 연안 국가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습니다. 협력국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여성의 평균 빈곤율은 

12.1%인 반면 남성은 10.7%였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 및 주요 협력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 위험이 더 높습니다. 성별 빈곤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4~5% 포인트 높습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

으로 근로 연령 성인(26~65세)의 빈곤율은 약 10%로 가장 낮은 

반면, 아동과 청소년은 12%, 노인은 거의 15%로 더 높습니다

(그림 6.5). 아동 빈곤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낮지만 칠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스페인, 터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아동 5명 

중 1명 이상이 소득 빈곤층입니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청소년 빈곤율이 높은데, 이는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18세 전후로 

부모의 집을 떠나는 시기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책의 제1장 참조). 65세 이상 인구의 상

대적 빈곤율은 에스토니아와 한국이 약 40%, 라트비아가 30%를 

넘었습니다. 반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5% 미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소득 자료를 기반

으로 한 것으로,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주택 등)의 상당한 국가별 차이는 

소득 빈곤율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빈곤 위험을 평가하는 또 다른 OECD 지표는 ‘재정적 불안정’입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은 소득 빈곤층은 아니지만 실업, 장애, 

가족 해체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은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시 

3개월 이상 빈곤선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이 

부족합니다. 2018년 OECD 회원국 전체에서 34%의 개인이 재정적

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그림 6.6),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인구의 45% 이상이, 한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인구의 15% 미만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정의 및 측정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빈곤 측정의 출발점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개념입니다(‘가구소득’ 또는 ‘소득 불평등’ 지표의 

‘정의 및 측정’ 참조).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각 국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상대적 소득 기준선을 사용

한다는 것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빈곤 기준선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유한 국가의 빈곤 임계값이 높다는 것은 

빈곤을 피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에서 관습 또는 표준으로 간주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포착합니다. 연령대별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중위 소득을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은 소득 빈곤층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소득 빈곤선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동금융자산이 부족한 사람, 즉 유동

금융자산이 전국 중위소득의 25%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유동 금융 자산은 현금, 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에서 

비법인 기업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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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4 및 그림6.5: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2022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2021년, 호주,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터키

(2020년), 덴마크(2019년), 일본(2018년), 아이슬란드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2017년)의 최신 자료를 참조합니다. 네덜란드의 2021년 

자료는 잠정적이며, 미국의 2021년 및 2022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림 6.6: 사용 가능한 최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핀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2017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2018년: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2019년: 캐나다, 덴마크, 일본, 한국, 

네덜란드, 미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 터키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income-and-wealth-distribution-database.html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income-and-wealth-distribution-databa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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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OECD 국가 간 상대적 빈곤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성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백분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IDD),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ula4dt

그림 6.5. OECD 평균적으로 빈곤은 노년층에서 가장 높고 근로 연령 성인에서 가장 낮습니다.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연령대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IDD),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xk07y5

그림 6.6. OECD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의 비율,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출처: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WDD),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g87iq2



90∣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실업 및 사회 안전망 혜택
공공 현금 이전은 실업 시 소득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기여형) 실업 보험 급여와(비기여형) 사회 

안전망 급여라는 두 가지 계층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실업 보험 급여의 지급률은 일반적

으로 사회 안전망 급여보다 훨씬 높습니다(그림 6.7). OECD 평균적

으로 실업 시 순대체율(NRR), 즉 일정 기간 실업 후에도 유지되는 

순근로소득의 비율은 자녀가 없고 평균 임금으로 이전 소득이 있는 

독신자의 경우 실업 초기 단계에서는 58%이지만, 장기간 실업자가 

되면 37%로 떨어진다.

사회 안전망 혜택은 때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 기준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그림 6.8).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미국에서는 실업 보험 수급 자격이 소진된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실업 지원 및 주택 수당의 지급률이 중위 가구소득의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대 

수당과 같은 주택 관련 급여가 추가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일본과 

네덜란드의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비기여형 사회안전망 혜택만으로는 빈곤을 탈출하기

에는 불충분합니다.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으로 빈곤

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은 국가와 가족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OECD 평균적으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는 자녀가 없는 

독신자가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주당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0시간을 

일해야 한다(그림 6.9). 자녀가 둘인 부부 중 한 명이 실직 상태인 

경우 17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는 체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영국에서는 부부가 외벌이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고문헌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7, 그림 6.8, 그림 6.9: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미국의 경우 자료는 2023년이 아닌 202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에 대한 최신 

정보는 OECD 세금 혜택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없음.

정의 및 측정

순 대체율(NRR)은 실업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근로 순소득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이는 실직 상태의 순소득을 재직 중 순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NRR은 실직하기 

전 평균 임금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던 자녀가 없는 40세 

독신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기 단계”의 실업은 대기 기간 

이후 두 번째 급여 수급 달을 의미하며, ‘장기간 실업’은 24번째 

급여 수급 달을 의미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주택 급여는 평균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임대료를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가족 

소득은 OECD 세금 혜택 모델(www.oecd.org/social/benefits 

-and-wages.htm)을 사용하여 계산했습니다.

한 국가의 사회 보호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최대 사회 안전망 급여 수급권을 가처분 소득 분포 

중위의 50% 또는 60%로 계산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빈곤 기준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최대 사회안전망 급여 수급권은 

다른 소득원이 없고, 자산이 없으며, 실업 보험 등 기여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연령 성인 1~2명이 있는 실직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 수준입니다. 급여 자격에는 평균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가정하여 계산된 세입자를 위한 주택 급여가 

포함됩니다. 모든 혜택 수급액은 소득세 납부액 및/또는 의무적 

사회 공헌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결과는 평균 테스트된 혜택과 

세금 및 혜택 간의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OECD 

조세-혜택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가처분 소득 분포의 

중위값(주거비 제외)은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www.oecd.org/ 

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 급여(주택 급여 및 임시 ‘취업’ 급여, 즉 실업

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포함)를 

받는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주당 시간은 

평균 시급을 가정하여 두 가지 가족 유형으로 계산됩니다.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5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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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 기간이 길수록 급여 소득이 크게 감소합니다.

실업 시 순소득, 취업 시 순소득의 비율(“실업 시 순 대체율”), 이전 소득이 평균 임금과 동일한 독신자, 2023년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Links   https://stat.link/qetyb2

그림 6.8. 사회안전망 혜택만으로는 소득 빈곤을 예방할 수 없음

2023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 혜택으로 제공되는 순 소득 수준(중위 가처분 소득 대비 백분율)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Links   https://stat.link/xiqc6l

그림 6.9. 배우자가 실직 상태인 두 자녀를 둔 부부는 일반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신자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3년 사회안전망 급여 수급자의 빈곤 탈출에 필요한 주당 근로 시간(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50%), 가족 유형별 

평균 시급 기준, 2023년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Links   https://stat.link/t97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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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출
최근 몇 년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급격하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2019년 약 20%에서 2020년 23%로 

약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그림 6.10). 3% 포인트 변화 중 2.5% 

포인트는 공공 사회 지출의 증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0.5% 포인트는 GDP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초기 상승 이후 

GDP 대비 지출 비율은 증가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감소하여 공공 사회 

지출은 2020년 23%에서 2022년 OECD 평균 2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국가별 경험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캐나다, 스페인, 미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6% 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반면,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은 가장 낮은 증가율(1% 포인트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공공 사회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분야는 노령 및 유족 연금(GDP의 7.7%)과 보건(GDP의 

5.8%)입니다(그림 6.11). 이 두 분야는 총 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공적 연금 지출은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GDP의 15% 

이상으로 가장 높고 칠레가 가장 낮으며,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는 

GDP의 3 % 정도를 연금에 지출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보건 공공지출은 GDP의 8% 이상이며,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는 

GDP의 3% 미만입니다.

조세와 민간 사회지출 혜택의 영향을 고려하면 국가별로 GDP 

대비 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 수렴합니다(그림 6.11). 약 절반의 

국가에서 순 총 사회 지출은 GDP의 20~26%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민간 사회 지출과 세금 감면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큰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은 GDP의 거의 30%로 더 높습니다. 

총(세전) 및 총 순 사회지출 측면에서 프랑스는 GDP의 30%로 

OECD에서 가장 큰 사회 지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현금 혜택이 항상 극빈층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 

근로연령층이 받은 공공 현금 이전 중 평균 23%만이 소득분포 

하위 20% 가구에 지급되었고, 20%는 소득분포 상위 20% 가구에 

지급되었습니다(그림 6.12). 이러한 비중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편

으로 다양한 소득 검증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인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에서는 현금 급여의 40% 이상이 최하위 20%에게 돌아

갑니다. 반면, 대부분의 급여가 과거 소득과 관련된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에서는 현금 급여의 15% 미만이 최하위 20%에게 돌아갑니다.

정의 및 측정

사회 지출은 일반 정부가 재정 흐름을 통제할 때 공공 지출로 

분류됩니다.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의무 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질병 급여는 “공공”으로 간주되는 반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질병 급여는 “민간”으로 분류됩니다. 그림 

6.10에 표시된 지출은 이러한 혜택에 부과되는 직간접 세금을 

공제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세금 지출을 추가하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조세 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 지출의 

영향을 고려한 데이터(전체 순 사회지출)는 그림 6.11에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방 국가에서는 하위 정부 계층의 

지출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회지출 프로그램 

데이터에 관한 기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최빈곤층 20%’와 ‘부유층 20%’는 소득분배 최하위와 최상위 

5분위 근로연령층 가구가 받는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Social Expenditure (SOCX) Update 2023: 

Private social expenditure and the influence of tax systems, 

OECD, Paris,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2023), “The rise and fall of public social spend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Social Expenditure (SOCX) 

Update 2023 OECD, Paris,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2022), Income support for working-age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OECD, Paris,

https://www.oecd.org/social/Income-support-for-working

-age-individuals-and-their-families.pdf.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0: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의 경우 2019년이 아닌 

2018년입니다. 2020년 및 2022년 자료는 OECD 추정치입니다.

그림 6.12: 코스타리카, 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미국(2021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위스, 터키(2019년), 일본(2018년), 칠레, 

아이슬란드(2017년), 브라질(2016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2020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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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2022년 공공 사회 지출은 OECD 평균적으로 GDP의 2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별로 
그 수준은 크게 다릅니다.

2000년, 2019년, 2020년 및 2022년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

출처: OECD (2023),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2022),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22, https://doi.org/10.1787/7ef894e5-en; ECLAC, CEPAL STAT Public and private social spending 
(SOCX methodology).

StatLinks   https://stat.link/8l09xh

그림 6.11. 대부분의 지출이 연금과 보건에 사용됨

2019년 광범위한 정책 분야별 공공 사회 지출 및 전체 순 사회지출, GDP 대비 비율

출처: OECD (2023), “Private social expenditure and the influence of tax systems”, Social Expenditure (SOCX) Update 2023,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s   https://stat.link/ybxras

그림 6.12. 현금 지원이 항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 및 고소득 그룹의 근로 연령 개인이 받은 공공 현금 이체 비율, 2020년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kemg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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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능한 주택
주택 동향(trend)은 거주 기간, 경제성 및 품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 전반에 걸쳐 상당히 다양하며, 이는 국가별로 다양한 
역사적 맥락, 가구 선호도 및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OECD 평균적으로 2022년 전체 
가구의 71%가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소유한 반면, 민간 임대 시장이나 보조금 지원 임대 주택을 통해 
임차한 가구는 24%에 그쳤습니다(그림 6.13).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다수의 중앙 및 동유럽 국가
에서는 1990년대 국유 주택의 역사적인 매각으로 인해 70% 
이상의 가구가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매우 높은 주택 소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기반 소유자가 전체 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반면, OECD 평균적으로 2022년에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약 
24%에 불과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만이 임차인의 과반수(각각 
62%,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각각 40% 이상의 임차 가구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사회임대주택)은 31개 OECD 회원국에 존재하지만, 사회주택 
재고 규모는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OECD 
구매 가능한 사회주택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에서는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구매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의 
지표 PH4.2 참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역의 많은 가구가 구매 가능한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상당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8개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기반 
저소득 소유자의 40% 이상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
대출에 지출했습니다. 13개 OECD 회원국의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
하는 저소득 임차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림 6.14). 자료가 있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저소득 세입자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할 
가능성이 민간 시장 세입자보다 낮았습니다.

개인이 저렴한 주택 마련과 유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연령대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OECD 평균적
으로 18~29세 개인의 60%가 저렴한 주택 마련과 유지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거나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반면, 30~54세는 
49%, 55~64세는 38%만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그림 6.15). 
자료가 있는 국가 중 에스토니아에서만 30~54세 인구가 18~29세 
인구보다 저렴한 주택 마련과 유지에 대해 더 걱정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47.45% 대 46.5%). 마찬가지로 터키에서는 55~64세 
인구의 73%가 이러한 걱정을 하는 반면, 18~29세 인구는 63%
만이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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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3: 스웨덴의 경우, 보조금 및 개인 임대료로 임차하는 

세입자는 보험 적용 범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한국과 터키

에서는 주택을 직접 소유한 세입자와 주택담보대출 기반 소유자를 

한데 묶습니다.

그림 6.14: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한국, 미국에서는 가처분소득 

대신 총소득을 사용합니다.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가 민간 시장 임대료 범주에 포함됩니다. 두 수치 모두 

호주, 스위스, 영국, 미국의 자료는 2021년, 노르웨이는 2020년, 

캐나다와 터키는 2019년, 아이슬란드는 2018년, 이스라엘과 뉴질랜드는 

2017년, 한국은 2012년을 참조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주택 경제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주로 주택 비용과 가구소득의 비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일반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처분 
가구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 또는 모기지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인 주거비 부담(여기서 사용), ②가구의 전체 최종 소비 
지출 대비 주거 관련 지출(주택,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표는 주거지를 적절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는 가구의 비율과 같은 다른 차원의 주택 경제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임대 시장은 사회 임대 주택이라고도 하며,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되고 특정 규칙에 따라 할당된 주거용 임대 
숙소로 정의됩니다(Fitzpatrick, S. and H. Pawson, 2014 
참조). 민간 임대 시장은 임대 주택이 시장 가격으로 제공되는 
임대 시장의 영리 부문으로 정의됩니다.

주택 관련 걱정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
습니다: “향후 1~2년을 생각했을 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저렴한 주택 마련/유지 불가능”. 응답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걱정한다”, “매우 걱정한다”, 
“선택할 수 없음/ 해당 없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5는 “어느 정도 우려된다” 또는 “매우 우려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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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보다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다양한 임차 유형에 속한 가구의 비율(백분율), 2022년 또는 최근 연도 사용 가능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Indicator HM1.3.

StatLinks   https://stat.link/lx8iym

그림 6.14. 저소득층은 상당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40 % 이상을 모기지 및 임대료로 지출하는 소득 분포 하위 5분위 인구의 비율, 주택점유 형태, 백분율, 

2022년 또는 최근 연도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Indicator HC1.2.

StatLinks   https://stat.link/9s8lpe

그림 6.15. 청년들의 주요 걱정거리인 주거 문제

2022년 연령대별로 저렴한 주택 마련/유지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f9q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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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
2021년 출생 시 기대여명은 OECD 회원국 평균 80.3세로 집계

되었습니다(그림 7.1).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에서 출생 

시 기대여명이 80세를 넘었으며, 일본, 한국, 스위스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일부 중앙 및 동유럽 국가의 

기대여명은 75세에서 80세 사이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기대여명은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75세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모든 협력국에서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65.3세), 인도네시아

(68.8세), 인도(70.2세)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볼 때 여성은 83.0세, 남성은 77.6세입니다

(그림 7.1). 그 격차는 평균 5.4년에 이릅니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성별 

차이는 부분적으로 남성의 위험 요인, 특히 흡연, 과도한 음주, 

덜 건강한 식습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은 

자살이나 사고와 같은 폭력적인 사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중부 및 동유럽 국가에서는 

기대여명의 성별 차이가 8년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성별 격차가 3년 이하로 비교적 좁은 

편입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인 사망자 수로 인해 기대

여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모든 OECD 및 협력국에서 기대여명이 증가했으며, OECD 회원국 

전체에서 평균 1.7년이 증가했습니다(그림 7.2).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사라

졌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기대여명은 OECD 회원국 

전체에서 평균 0.7세 감소했습니다. 중앙 및 동유럽 국가와 미국

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체코,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국 등 7개국은 코로나19 첫 2년 동안 지난 10년

간 늘어난 기대여명만큼 또는 그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협력국인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1년 사이의 기대여명은 모든 국가

에서 감소하지 않았지만, 증가하더라도 그 폭이 작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지난 10년간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기대

여명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둔화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그림 

7.2).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 증가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여명 증가가 둔화

되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 걸쳐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각국은 이러한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있어 이전의 진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65세 인구는 19.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기대여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3.3년 더 높습니다. OECD 회원국 중 2021년 65세 기대여명은 여성은 

스페인(23.5년), 남성은 아이슬란드(20.5년)가 가장 높았습니다. 슬로바키아 

여성(17.1년)과 라트비아 남성(12.7년)이 가장 낮았습니다(그림 7.3).

65세 건강수명은 OECD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1년 65세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10년, 남성은 9.6년

으로 65세 일반 기대여명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눈에 띄게 

작았습니다. 65세 건강 기대여명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남녀 

모두 14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2위 국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보다 2년 가까이 높았다. 슬로바키아와 

라트비아의 65세 건강 기대여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약 5년 이하

였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이 추가 수명의 거의 4분의 3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

에서는 3분의 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정의 및 측정

출생 시 기대여명은 주어진 연령별 사망률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출생 코호트의 실제 연령별 사망률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연령별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면 실제 수명은 현재의 사망률로 계산한 

기대여명보다 더 길어질 것입니다.

장애 없는 기대여명(또는 “건강수명”)은 활동 제한이 없는 

기간의 수로 정의됩니다. 유럽에서는 이 지표가 매년 EU 국가와 

일부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국가를 대상으로 유로스탯(Eurostat)에서 산출됩니다. 장애 

측정은 EU-SILC 설문조사의 글로벌 활동 제한 지표(GALI)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EU-SILC의 문화적 요인과 질문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비교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23-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 터키의 자료는 2019년 기준입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자료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림 7.3: 아이슬란드 및 영국의 자료는 2018년 기준입니다. 노르웨이의 

자료는 2020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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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년 이상 더 오래 사는 비율

출생 시 기대여명, 성별, 년 단위,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e4l3hg

그림 7.2.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기대여명 감소

출생 시 기대여명 변화, 2010~19년 및 2019~21년, 년 단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4 (forthcoming), provisional data,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i0qs45 

그림 7.3. 65세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10년, 남성은 9.6년으로 65세 일반 기대여명에 비해 남녀 간 차이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65세의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성별,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Eurostat.

StatLinks   https://stat.link/cbgz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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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자살은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2020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에 15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약 11명이 자살한 수치입니다. 자살 행동의 원인은 
복잡하며,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쉬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팬데믹과 같은 충격, 재정적 위기도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1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은 그리스와 터키가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가장 낮았습니다(그림 7.4). 반면 벨기에, 일본,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한국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마다 평균 자살률은 매우 다양하지만, 항상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그림 7.4). 라트비아와 폴란드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최소 7배 이상 높습니다. 아이슬란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성별 격차가 더 작지만 
남성의 자살률은 여전히 여성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자살률은 1980년대 초에 정점을 
찍었습니다(그림 7.5).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살률은 감소했으며 
덴마크, 룩셈부르크, 헝가리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멕시코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맞물려 평균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살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항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지난 10년간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경우 자살률이 2010년 10만 명당 2.4명에서 2019년 4.4명
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2010년 6.7명에서 
2020년 8.4명으로 증가했으며 칠레, 그리스,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좋은 예이지만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5세 이상은 10만 명당 18명이 자살하는 반면, 
15~29세는 10만 명당 10명이 자살하는 등 노년층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그림 7.6). 연령별 자살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와 포르투갈로, 7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자살률이 
청소년(15~19세)보다 9배나 높습니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등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노인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페루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미만의 자살률은 한국, 
뉴질랜드, 일본,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높으며 청소년 10만 명당 
17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비율 지중해 유럽 국가,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낮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 차이는 특히 75세 이후 고연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7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패턴은 고령 
남성이 고령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고립감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및 측정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정의

합니다. 국가 간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은 자살 의도를 확인하는 

방법, 사망 진단서 작성 책임자, 법의학 조사 실시 여부, 사망 

원인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 등 여러 보고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는 자살 행위와 관련된 낙인 

또는 보고 기준과 관련된 데이터 문제로 인해 자살 건수가 과소 

보고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차이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률은 특정 연도에 한 국가에 등록된 사망자 수를 해당 인구 

규모로 나눈 값입니다. 이 비율은 국가 간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제거하기 위해 2015년 

OECD 인구로 연령 표준화되었습니다. 

사망률의 출처는 WHO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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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4: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는 2016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17년, 벨기에,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는 2019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미국은 2020년 데이터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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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OECD 회원국에서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8배 더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된 자살률, 성별,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h5f1cr

그림 7.5. 자살률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국가별 추세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된 자살률 추이, 일부 OECD 회원국, 1980~2021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89ioqv

그림 7.6. 자살률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연령대 및 성별, OECD 평균,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Secretariat calculations from WHO Mortality database, www.who.int/healthinfo/mortality_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k7x4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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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지출
국가가 보건에 지출하는 금액과 그 지출이 한 해에서 다음 해로 

증가하는 비율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각국의 다양한 재정 

및 보건 시스템 조직 구조를 반영합니다.

2022년 미국은 1인당 1만2,555달러를 보건에 지출하여 다른 모든 

OECD 회원국을 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그림 7.7). 이 수준의 보건 

지출은 OECD 평균(5,000달러)의 2.5배에 달하며, 다음으로 지출 

규모가 큰 스위스보다 55% 높은 수준입니다. 약 4분의 3의 국가가 

1인당 의료비 지출 범위인 3,000~8,000달러에 속합니다. 3,000

달러 미만을 지출하는 국가에는 터키와 함께 여러 중앙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OECD 회원국이 포함됩니다. 1인당 보건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인당 1,200달러(OECD 평균의 24%)를 

지출했습니다. 주요 신흥 경제국 중 2022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의 1인당 보건 지출은 각각 OECD 평균의 20%, 8%, 4%에 

불과했습니다.

그림 7.7은 또한 재정 조달 제도의 유형에 따른 보건 지출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전체 보건 지출의 

약 4분의 3이 정부 제도(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또는 일종의 강제적 보험(독일,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에서 발생

합니다. 평균적으로 민간 자발적 의료보험이나 가계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자발적 제도를 통한 보건 지출은 전체 지출의 22%를 차지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1인당 보건 지출과 GDP 추이는 2008년의 경제 

및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가지 충격을 반영

합니다(그림 7.8). 2008년과 2009년에 OECD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치가 시행되면서 단기적으로 보건 지출 

증가율이 유지되다가 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후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건 지출과 GDP 모두 다소 높은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에는 경제활동과 소비자 지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광범위한 봉쇄 및 기타 공중 보건 조치로 인해 많은 OECD 

경제가 자유 낙하했습니다. 2021년에는 1인당 GDP가 평균 5.8% 

증가하면서 반등했습니다. 동시에 각국이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함에 따라 1인당 실질 보건 지출은 2020년 4%에서 

2021년 8%로 급증했습니다. 

국가별 팬데믹의 급성기에서 벗어난 2022년에는 1인당 평균 보건 

지출이 실질 기준으로 1.5%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몇 년 동안 OECD 회원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2.6% 증가했습니다(그림 7.9). 2020년 

코로나19의 출현으로 보건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각국 

정부가 팬데믹의 영향을 늦추고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하면서 

보건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ECD의 1인당 평균 지출 증가율은 

연 3.3%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 국가별로 보건 

지출 증가 패턴에서 다양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역별로 다양한 

파동의 심각성과 봉쇄 정책의 범위 및 기간으로 인해 관찰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팬데믹 기간에 직전 해

보다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멕시코만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의 및 측정

보건 지출은 보건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를 측정합니다. 이 

측정에는 의료 서비스 및 상품, 공중 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과 

행정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출처의 지출이 모두 포함되지만 자본 

형성(인프라, 기계 및 장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출은 제외됩니다.

국가별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1인당 보건 지출을 공통 

통화(미국 달러)로 환산하고 구매력 평가(PPP) 환율을 사용하여 

국가별 통화 구매력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실질 성장률 계산에는 경제 전반 디플레이터(economy wide 

deflators)가 사용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23-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7: 비OECD 회원국의 경우 2022년이 아닌 20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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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OECD 국가 간 1인당 보건 지출의 큰 차이

자금 조달 방식별 1인당 보건 지출, USD PPP 기준, 2022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pqyzf3

그림 7.8.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1인당 보건에 대한 실질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1인당 보건 지출 및 GDP의 실질 연평균 성장률, OECD 평균, 백분율, 2005~22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8a3fir

그림 7.9. 코로나19의 출현으로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보건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1인당 보건 지출의 실질 연평균 성장률, 2015~19년 및 2019~22년 백분율 기준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oxp9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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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의료 인력
보건의료제도와 장기요양제도는 OECD 회원국 전체 노동력의 약 

10%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제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장기요양(LTC)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2021년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7명

이었습니다(그림 7.10). 멕시코, 콜롬비아, 터키에서는 2.5명 이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에서는 5명 이상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그리스 의사 수는 비진료 의사를 포함하지만, 정의 및 

측정에 대한 상자 참조).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 미만입니다.

간호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가장 큰 보건의료 종사자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개업 간호사 수는 

9.2명으로, 이는 평균 개업 의사 수의 약 2.5배에 달합니다(그림 

7.11). 그러나 국가 간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콜롬비아, 터키, 

멕시코, 칠레, 그리스에서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4명 미만인 

반면 독일, 미국, 일본, 아일랜드, 호주, 아이슬란드에서는 인구 1,000

명당 간호사 수가 12명 이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18명을 넘었습니다.

2023년 OECD 회원국 전체 의사의 3분의 1, 간호사의 4분의 1이 55세 

이상이었습니다(그림 7.11).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에서 55세 이상 의사의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서는 

45%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55세 이상 간호사의 비율은 

라트비아에서 거의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55세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향후 10년 이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인력의 고령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신규 의사와 간호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 인력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 조건이 적절하고 연금 제도로 인해 

65세 이후에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 및 의료 인력의 성별 분포는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적

으로 여성이 의사의 절반(50%)을 차지했습니다(그림 7.12). 이 비율은 

발트해 연안 국가(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서 70% 이상, 

일본과 한국에서는 25%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이 장기요양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21년 OECD 평균적으로 장기요양 종사자의 

최대 87%가 여성이었으며, 일본에서는 78%, 한국에서는 95%에 

달했습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OECD (2023), Beyond Applause?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7d33ab3-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7.10: 룩셈부르크의 경우 가장 최신 자료는 2017년입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업 의사 수가 과대 추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림7.11: 연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연도는 StatLink를 참조하세요.

그림7.12: OECD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는 차트에 표시된 

25개 OECD 회원국의 가중치 없는 평균입니다. 자료는 호주와 

일본의 경우 2016년, 뉴질랜드의 경우 2019년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료는 국가별 출처를 기반으로 한 OECD 추정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의 및 측정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데이터는 환자에게 직접 진료를 제공

하는 의사 수로 정의되는 개업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벨기에와 

프랑스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수련 중인 

의사)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터키는 환자

에게 직접 진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도 포함하여 5~10%를 추가합니다. 칠레, 그리스, 포르투갈은 

현재 진료 중인 의사뿐만 아니라 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수를  

보고하고 있어 진료 중인 의사 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수에는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실무자”)와 

관리자, 교육자 또는 연구원으로 일하는 간호사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전문간호사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준전문

간호사가 포함되며, 두 가지 범주와 수준의 간호사가 있는 국가

에서는 준전문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33%에서 50%를 차지

합니다(크로아티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에서는 준전문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33%

에서 50%를 차지합니다).

LTC는 장기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통증을 완화

하고 건강 상태의 악화를 줄이거나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 개인 간호 및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며, 

개인 관리를 돕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05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그림 7.10. OECD 평균적으로 간호사 수는 의사의 약 2.5배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StatLinks   https://stat.link/eji4wd

그림 7.11. OECD 회원국 전체 의사의 3분의 1과 간호사의 4분의 1이 55세 이상입니다.

55세 이상 의사 및 간호사 비율, 2023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Preliminary data from forthcoming OECD Health Statistics 2024.

StatLinks   https://stat.link/i3gyn6

그림 7.12. OECD 전체 의사 수의 절반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87%가 여성입니다.

여성 의사 및 여성 장기요양 종사자 비율,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and for LTC workers: EU-Labour Force Survey; Census 2021 for Canada; LFS for Israel; Survey 
on Long-term Care Workers 2016 for Japan; OECD estimates based on national sources for Australia and New Zealand.

StatLinks   https://stat.link/jrcg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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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음주
담배와 술은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인 심혈관 질환과 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합니다.

2021년 성인 인구의 평균 약 16%가 매일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7.13). 그러나 OECD 회원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와 아이슬란드에서는 성인 인구의 8% 미만에서 프랑스와 

터키에서는 25%가 넘는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흡연율이 더 

높습니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의 흡연율은 지난 10년간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2011년 21%에서 2021년 16%로 5%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페루에서는 

8%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판매량으로 측정한 알코올 소비량은 성인 1인당 8.6리터로,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은 8.6리터였습니다(그림 7.14).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성인 1인당 연간 12리터 이상으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낮은 알코올 소비량을 기록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종교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일부 인구 집단에서 알코올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후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성인 

1인당 평균 알코올 소비량이 0.3리터 감소했으며,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에서 2리터 이상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라트비아와 멕시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알코올 소비량이 

1리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빨리 중독에 빠지며, 규칙적인 흡연과 

음주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성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 

성과, 폭력, 부상, 약물 사용, 위험한 성행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7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흡연을 

보고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흡연을 보고할 확률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아이슬란드에서 약 4%에서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는 25%가 넘었습니다(그림 7.15). 핀란드에서는 남학생의 

흡연율이 훨씬 더 높았고,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는 그 반대의 패턴이 

우세했습니다.

음주의 경우,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평생 두 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7%에서 

덴마크와 헝가리에서는 35% 이상의 비율을 보였습니다(그림 7.16). 

OECD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 경험이 있을 확률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7%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로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포인트 

이상 더 많은 비율로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OECD (2021), Preventing Harmful Alcohol Us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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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5), Tackling Harmful Alcohol Us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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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3: 2021년 자료는 스위스의 경우 2017년, 벨기에의 경우 

2018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9년, 핀란드의 경우 2020년, 

호주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7.14: 2021년 자료는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7.15 및 그림 7.16: 벨기에의 자료는 플랑드르(60%) 및 

프랑스(40%)의 인구 점유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87%), 스코틀랜드(8%) 및 웨일즈(5%)의 인구 점유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정의 및 측정

매일 흡연자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이탈리아의 데이터에는 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스너프(snuff)와 

같은 다른 형태의 무연 담배 제품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소비량은 15세 이상 성인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판매량(리터)으로 정의됩니다. 알코올 음료를 순수 알코올로 

변환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국가별 

출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식 데이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관광객 소비와 국내 또는 불법 생산 등 기록되지 않은 알코올 

소비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데이터는 

관광객 소비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되었으며, 룩셈부르크의 알코올 

소비량은 프랑스와 독일의 평균 소비량으로 추정됩니다.

15세 아동의 성별 흡연 및 음주율은 OECD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2021/22 학령기 아동의 건강 

행동(HBSC) 연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표시된 

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흡연한 15세 청소년과 두 번 이상 

음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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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성인 흡연율의 현저한 감소세

2011년과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성별 비율

출처: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https://doi.org/10.1787/7a7afb35-en.

StatLinks   https://stat.link/b98ns4

그림 7.14. 많은 OECD 회원국의 성인 알코올 소비량 소폭 감소

2011년과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15세 이상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리터)

출처: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https://doi.org/10.1787/7a7afb35-en.

StatLinks   https://stat.link/cy8p46

그림 7.15. 15세 청소년 7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담배를 피운다.

2021/22년 지난 30일 동안 흡연한 15세 인구의 성별 비율, 

2021/22년

그림 7.16. 15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평생 두 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2021/22년 성별에 따라 음주 경험이 2회 이상인 15세 인구의 비율

출처: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2021/22 survey.

StatLinks  https://stat.link/m6wkh4

출처: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2021/22 survey.

StatLinks   https://stat.link/fkj2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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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삶의 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완하는 

주관적인 지표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 척도로 평가하라는 질문에 

OECD 평균은 2021~22년 6.7점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8.1).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1~22년 핀란드, 이스라엘,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삶의 만족도가 

7.5점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그다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측정된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을 차지한 터키

보다 약 3단계(정의 박스 참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다른 국가로는 콜롬비아와 그리스 등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6점 이상부터 인도의 

경우 4점 미만까지 신흥 경제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 인구학적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그림 8.2).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가별로 삶의 만족도에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와 리투아니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일본, 한국, 뉴질랜드, 터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젊은 층이 평균적으로 노년층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2년 이스라엘과 리투아니아의 

젊은이들은 OECD 국가 중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터키의 50세 이상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규직, 고등 

교육,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느낌, 감정, 경험에 대한 스냅샷은 갤럽의 긍정 

및 부정 경험 지수를 사용하여 그림 8.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긍정적 경험’ 종합 지수는 코스타리카와 멕시코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으며, ‘부정적 경험’ 종합 지수는 터키가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가장 낮습니다. 이들 

국가 전반에서 긍정적 경험 지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긍정적 경험 지수와 부정적 경험 지수 

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 및 측정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1단 사다리에서 하위 단계(0)는 최악의 삶을, 최상위 단계

(10)는 최고의 삶을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된 주요 지표는 국가별 평균 

점수입니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공통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하며 국가 전체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합니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긍정적 경험 지수와 부정적 경험 지수도 

함께 발표합니다. 긍정 경험 지수는 응답자가 인터뷰 전날 즐거움을 

많이 느꼈는지, 많이 웃었는지, 잘 쉬었는지, 배운 것이 있는지, 

흥미로운 일을 했는지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한 국가별 응답을 

평균한 것입니다. 단, ‘관계 상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경험 지수는 응답자가 신체적 고통, 걱정, 스트레스, 

슬픔, 분노를 많이 경험했는지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한 국가별 

응답을 평균한 것입니다. 지수 점수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모든 

유효한 긍정 응답의 평균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이 데이터 출처는 국가 간 높은 수준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

하지만, 결과는 샘플링 및 비샘플링 오류, 응답률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일부 사회 인구통계학적 

그룹별로 제공됩니다. 결과는 전년 대비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동안 평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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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삶의 만족도 수준과 추세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2021~22년과 2018~19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0~10점 척도)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9z8lew

그림 8.2. 사회 인구학적 그룹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만족도

사회 인구 통계 그룹별 0~10점 척도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OECD 평균, 2021~22년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0akmy3

그림 8.3. 사람들의 일상적인 느낌, 감정, 경험에 대한 스냅샷

2021~22년 긍정적 경험 지수 대 부정적 경험 지수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k72g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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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경제 기관이 부패하지 않을 것

이라는 믿음은 사회적 신뢰 및 사회통합(social 응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원입니다.

2021년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에서는 인구의 절반 미만

(41%)이 평균적으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그림 8.4).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60% 이상의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프랑스, 일본, 라트비아에서는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는 공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평균적으로 47%의 사람들이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 공무원은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50%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 법원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지만(57%),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 

10명 중 4명만이 매우 높거나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인구의 하위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청년층과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그림 8.5).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 

상태가 낮다고 인식하거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정부를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시스템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3%포인트 높았습니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 자료는 정부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료를 보여줍니다(그림 8.6). 2021/22년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이 자국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가장 낮은 수준(20% 미만)을 

보였고, 콜롬비아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가장 높은 수준(80%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패에 대한 인식은 모든 주요 

협력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불가리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80% 이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패에 

대한 인식은 호주와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악화된 반면,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의 및 측정

OECD는 2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OECD 신뢰도 조사에서 

국가별 대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2021년 11~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국가는 2020년과 2022년 1~3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OECD 신뢰도 조사는 11점 척도형 응답 

(scale-response)으로 다음과 같이 집계됩니다: 0-4 = 낮음/

가능성 낮음, 5 = 중립, 6-10 = 높음/가능성 높음.

OECD 신뢰도 조사는 상당한 국가 범위(보통 국가당 2,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어 하위 그룹 분석이 가능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설문조사 방법 및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governance/trust-in-government/

에서 광범위한 방법론적 배경 문서를 참조하세요.

그림 8.5에서 정치적 목소리는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높음은 6~10점, 

낮음은 0~4점의 응답에 해당합니다. 중립적인 응답(5에 해당)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정당 투표는 “지난 총선에서 

투표한 정당(또는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했을 정당)이 현재 

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상위 20%와 하위 20%를 의미합니다. 교육은 고학력과 저학력을, 

나이는 50세 이상과 18~29세를 나타냅니다.

부패 인식에 대한 데이터는 이분법적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나라 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실시되는 갤럽 월드 여론조사에서 

각 국가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 공통 설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하며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

합니다. 따라서 국가 간 높은 수준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지만, 

결과는 표본 추출 및 비표본 추출 오류, 응답률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전년 대비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의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Government at a Glance 2023,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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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평균적으로 인구의 절반 미만이 중앙 정부를 신뢰합니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2021~22년

출처: OECD Trust Survey https://www.oecd.org/governance/trust-in-government/.

StatLinks   https://stat.link/qokm1w

그림 8.5.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인구의 하위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2021~22년 하위 그룹별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 낮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OECD 평균

출처: OECD Trust Survey https://www.oecd.org/governance/trust-in-government/.

StatLinks   https://stat.link/m8sx6a

그림 8.6.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부패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22년과 2011~12년에 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zeji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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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AW)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 성폭력 및 학대,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여성에 대한 
다른 형태의 폭력에는 괴롭힘, 강간 및 기타 형태의 폭행, 아동 결혼, 
인신매매, 여성 생식기 절단, 재생산권 부족,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사회적 규범,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적 법률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OECD 회원국 전체에서 22%의 여성이 지금까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4%에 달했습니다. 콜롬비아와 터키 여성의 30% 이상이 
지금까지 파트너로부터 대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한국, 
멕시코, 터키, 콜롬비아 여성의 8%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8.7). 그러나 생존자/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유병률은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ECD 사회제도 및 성인지 지수(SIGI) 2023에 따르면 사회 
규범과 법적 프레임워크가 사회 변화의 과정을 주도하거나 여성의 역량 
강화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IGI 
2019 이후 여성의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28개국에서는 
법적 예외 없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강간,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으로
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개 
OECD 회원국에서는 폭력 생존자들이 여전히 법적 장애물에 직면
하고 있으며, 6개 국가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거나 형사 처벌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규범은 또한 여성이 가해자를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강력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법적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덴마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에서는 2% 이하,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최대 30% 이상, 한국에서는 40% 이상이다(그림 
8.8). SIGI 2023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작년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이나 원치 않는 행동에 노출되어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 
상해를 입는다고 느낍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반면, 남성은 
5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그림 8.9).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에서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이 1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약 60%의 여성이,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70%가 넘는 
여성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그림 8.7은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15~49세 여성의 비율과 15세 이상 
여성 중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OECD 성별, 기관 및 개발 데이터
베이스 2023(GID-DD 2023)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15~49세 
여성과 소녀가 평생 동안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WHO에서, 지난 12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UN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두 출처 모두 행위 기반 질문이 포함된 가구 
및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8.8은 지정된 이유 중 하나 이상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5세에서 49세 여성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과 다투거나, 
말없이 외출하거나, 자녀를 방치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입니다. 데이터는 GID-DD 2023의 주요 출처는 WHO이며,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및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데이터를 사용
합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의 데이터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소녀와 여성의 비율을 반영합니다. 유로바로미터의 데이터는 
특정 상황 또는 모든 상황에서 가정 폭력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소녀와 여성의 비율을 반영합니다.

그림 8.9는 “밤이나 거주 도시 또는 지역에서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갤럽 월드 여론조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갤럽 월드 여론
조사(Gallup World Pol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지표를 참조하세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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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7: 독일의 12개월 친밀한 파트너 폭력 비율에 대한 자료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수명 자료

(lifetime data)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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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여성 25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및/또는 성적 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보고한 
여성의 비율, 2018년 기준

출처: OECD (2023),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doi.org/10.1787/7b0af638-en.

StatLinks   https://stat.link/jgp1k9

그림 8.8. OECD 여성 10명 중 1명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묵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5~49세 여성의 비율(2010~21년)

출처: OECD (2023),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doi.org/10.1787/7b0af638-en.

StatLinks   https://stat.link/t7x290

그림 8.9. 여성은 남성보다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2021/22년 거주 도시 또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b1nq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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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 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핵심 과제입니다.

투표율은 OECD 회원국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터키와 스웨덴의 의회 선거 투표율은 80% 이상이지만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50% 미만입니다(그림 8.10). 낮은 투표율은 

등록된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유권자의 

등록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선거 참여율이 감소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OECD 전체에서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은 평균 

75%에서 65%로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보다 투표율이 낮습니다(그림 

8.11). 18~24세의 투표율은 25~50세 성인의 투표율보다 평균 12% 

포인트 낮습니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25~50세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호주, 벨기에, 이스라엘

에서만 젊은 유권자가 25~50세보다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평균적

으로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OECD의 젊은이 4명 중 1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반면, 모든 연령대의 경우 5명 중 1명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그림 8.12). 15~29세의 정치 무관심도는 칠레, 체코, 

헝가리에서 50% 이상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는 전체 인구의 정치 무관심도가 가장 높은 

반면, 일본과 노르웨이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의 무관심도를 보였습니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10: 투표 연령 인구(VAP) 투표율 통계는 총 투표수를 추정 

투표 연령 인구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투표 연령 인구(VAP)에는 법적 

투표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이 포함됩니다. 투표율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또는 자치령의 입법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입법기관에 두 개의 상원이 있는 경우 두 번째(하원) 

상원만 포함됩니다. 선거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경우(2라운드 

시스템 TRS 사용), 두 번째 선거 라운드만 포함됩니다. 자료는 의회 

선거를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는 참여율이 높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선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8.11: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에 

대한 자료 없음.

그림8.12: 코스타리카 및 룩셈부르크에 대한 자료 없음.

정의 및 측정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국민들의 시민 생활 참여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선거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회원국의 행정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투표 연령 인구 

투표율’, 즉 실제로 투표한 투표 연령 인구(VAP)의 비율입니다. 

투표 연령에 해당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VAP는 추정치입니다.

투표율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는 법정 투표 연령, 유권자 등록 

시스템(자동 또는 잠재적 유권자의 조치 필요), 투표 의무(또는 

강제화) 여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16세), 그리스와 인도네시아(17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및 유럽 국가에서 총선 투표 가능 연령은 

만 18세입니다.

국가마다 제도적 구조와 지리적 관할권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의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높을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헌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운영 방식에 더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투표율에 대한 데이터는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IDEA)에서 관리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IDEA는 유권자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습니다. 젊은 유권자 및 성별에 대한 정보는 선거

제도 비교 연구(CSES 모듈5: 2016~21)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CSES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으로, 선거 후 각국의 설문조사에 

공통된 ‘모듈’의 설문 문항을 배치하고 그 결과의 공통 데이터를 

나중에 병합하여 비교 가능한 하나의 국제 데이터 세트를 구성

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데이터는 유럽 사회 설문조사

(ESS10-2020 및 ESS9-2018)와 단어 가치 설문조사 7차: 

2017-22(WVS)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두 설문조사의 질문은 

응답자에게 네 가지 가능한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

합니다: “매우 관심 있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데이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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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선거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1990년대 초반 및 2020년대 초반 투표율, 투표 연령 인구 비율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Voter Turnout database, www.idea.int/

StatLinks   https://stat.link/7832dm

그림 8.11. 젊은 층은 25~50세 성인보다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 집단별 투표율 비율, 2016~2021년 전후

출처: Module 5 of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 2016-21), https://cses.org/.

StatLinks   https://stat.link/41yski

그림 8.12. OECD 청년 4명 중 1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연령대별, 2022년 또는 작년 자료 없음

출처: European Social Survey ESS10-2020, ESS9-2018 and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2.

StatLinks   https://stat.link/9hyi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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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동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 사용은 정기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52%에 불과했던 16~74세 인구의 인터넷 사용률이 

2022년에는 OECD 평균 약 92%에 달했습니다(그림 8.13). 2005년 

이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OECD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했지만, 그리스, 멕시코, 터키의 인터넷 사용률이 60% 포인트 이상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의 차이는 주로 교육 수준과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소득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층의 

인터넷 사용률은 거의 보편적이지만, 노년층의 경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림 8.14). OECD 평균적으로 2022년 16~2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약 98%인 반면 55~7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약 81%에 그쳤습니다. 2022년 16~2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에서는 100%, 

미국에서는 86%에 달했습니다. 반면 55~7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노르웨이에서 99%, 터키에서 53%에 그쳤습니다.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교육 수준과 소득 5분위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사용률이 약간 

더 높지만, OECD 평균적으로 성별 격차는 매우 적습니다.

OECD 국가 청소년의 약 15%가 지난 몇 달 동안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한두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8.15). OECD 

회원국 중 사이버폭력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캐나다, 영국으로,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사이

버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청소년의 10% 미만이 사이버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청소년의 삶에 새로운 

위험과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 노출되면 

모욕적인 메시지나 댓글의 신속한 작성 및 공유, 루머 유포, 온라인 

그룹에서의 피해자 배제 및 기타 형태의 괴롭힘 등 전통적인 괴롭힘과 

비교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나며, 이는 

피해자의(이후)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대 여학생이 10대 남학생보다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여학생의 

사이버폭력비율이 남학생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남학생의 사이버폭력피해율은 

리투아니아에서만 10%포인트 가까이 높았고, 폴란드에서는 2%포인트 

미만으로 그보다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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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13: 2022년 자료는 아이슬란드 및 이스라엘의 2021년 

자료를 참조합니다. 2015년 자료는 호주,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2014년, 뉴질랜드의 2012년 자료를 참조합니다. 2005년 자료는 

프랑스,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2006년, 미국과 크로아티아의 2007년, 

브라질의 2008년 자료를 참조합니다. 호주(2014년), 멕시코(2015년), 

뉴질랜드(2012년)의 경우 리콜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5~2022년 자료에 대한 회상 기간은 6개월이며 2015년 이전 

자료에 대한 참고문헌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리콜 기간은 1개월이며 16~74세가 아닌 2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2005년)와 코스타리카(2022년)의 자료는 

18~74세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OECD 평균은 사용 가능한 31개 

국가의 단순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8.14: 교육, 연령, 성별에 대한 OECD 평균은 32개국의 단순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가구소득은 28개국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림 8.15: 벨기에의 자료는 플라망어(60%)와 프랑스어(40%)의 

인구 점유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87%), 

스코틀랜드(8%), 웨일즈(5%)의 인구 점유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

습니다.

정의 및 측정

인터넷 사용 자료는 OECD 가구 및 개인의 ICT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모델 조사(OECD Model Survey on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http://oe.cd/hhind)의 

두 번째 개정 본을 기초로 하여 선택된 지표를 제공하는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 및 이용(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인터넷 사용자는 3개월의 회상 기간(recall period) 동안 

정의됩니다. 학력은 1997년 국제 표준 교육 분류(ISCED 1997)에 

따라 정의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 성취도는 ISCED 0~2, 

중간 수준은 ISCED 3 또는 4, 높은 수준은 ISCED 5 이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소득은 일반적으로 월 순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며, 

이는 밴드(5분위)에 따라 재코드화 됩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데이터는 11세, 13세, 15세 청소년에게 

지난 몇 달 동안 누군가 자신의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비열한 

인스턴트 메시지, 벽 게시글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 또는 공유한 경험이 있는지 물은 비율로, 응답 

옵션은 전혀 없음에서 일주일에 몇 번까지 다양했습니다.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최소 한두 번 이상’

이라는 기준이 사용되었습니다. 데이터는 2021-22년 세계보건

기구(WHO) 학령기 아동의 보건 행동(HBSC) 국가 간 공동 조사 

(https://iris.who.int/handle/10665/376323)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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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 지난 20년간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인터넷 사용 증가율

인터넷 사용자,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22년, 2015년, 2005년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database, https://doi.org/10.1787/8e9d27ad-en(accessed November 2023).

StatLinks   https://stat.link/xaeunq

그림 8.14. 인터넷 사용은 학력,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별 인터넷 사용자 수, 각 그룹별 비율, OECD 평균 2022년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database, https://doi.org/10.1787/8e9d27ad-en (accessed November 2023).

StatLinks   https://stat.link/tgdkux

그림 8.15. 10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이버 폭력을 한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11세, 13세, 15세 어린이의 성별 비율, 2021~22년

출처: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2024). A focus on adolescent peer violence and bullying in Europe, central Asia and Canada.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21/22 survey. Volume 2, https://iris.who.int/handle/10665/376323.

StatLinks   https://stat.link/ldvg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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